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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

어느 때 보다도 기부와 나눔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드높아 지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성장만을 중시하기 보다는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

능성 그리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성에 대한 자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 .

후 자산을 축적한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으면서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하
고자 하는 요청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나눔이 대면적인 관계와 가족을 중.

심으로 한 소규모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이제 나눔과 기부가 사회적 제도,

로서 요청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익재단은 매우 중요‘ ’

한 개념입니다 이미 한국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의 공익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

고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민간 공익재단의 의미와,

역사 현황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

이번 연구에서는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자료를 취합분석하여 그 개수와 규모 설,․
립주체와 주요 사업 등 국내에서 최초로 민간재단의 현황 파악을 시도하였습니다 더불.

어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통해 한국에서 공익재단법인이 갖는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
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공익재단법인의 역사와 현재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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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의 성장과 고액기부 활성화의 측면에서 어느 때 보다도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기부문화연구소는 이번 기초연구를 바탕.

으로 심층적인 민간공익재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갈 예정입니다 지난 년 동안. 2

어려운 연구를 맡아주신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상신 이상민 두 분 교수님의 노,

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초 자료의 취합을 위해 수고해주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

재윤 님과 기부문화연구소 인턴 황고든 유자현 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많, .

은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긴 시간을 믿고 기다려주신 김영진 운
영이사장님과 연구소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운영이사회 여러분
께 연구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2012. 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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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민간이 설립한 재단의 역할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데 이는 각 사회에서 재단의 사회적 기여가 크기 때문이다 재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세기 초에 출발한 자선적 재단들은 활동의 대상 지역을 미국 내에만 국한시20

키지 않고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먼 해외지역을 수혜의 대상으로 삼는 원칙을 가지고 지
난 한 세기 동안 지속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 미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해외에서.

의 인류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제 이런 본격적인 자선적 재단이.

미국에서 출발한지 여년 되었다100 .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년대 우리 사회의 재단의 형태를 갖춘 조1930

직으로 최초의 장학재단이면서 최초의 공익재단인 양영재단이 출발한지 년이 되었다70 .

우리 사회에서 민간이 설립한 공익재단의 장학 학술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 , ·

분야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민간의 공익재단들의 사회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단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높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지난 여년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자선적 기부문화가 발전하면서 개인기부와1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 민간의 공익재단에
대한 역할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서 민간공익재단이 사회적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
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간의 자선적 활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선적 기부활동의 중요한 수단인 민간공익재단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 또는 기업들이 민간의 공익재단을 설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재단에 대한.

낮은 이해는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데도 기인하기도 하지
만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낮은 인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재단에 대한 기초적인 차원의 데이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현황 분석에 장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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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내 재단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의 부재는 우리 사회.

에서 재단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많은 의
문을 불러 일으켜 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재단이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

는 비영리 민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단의 현황을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에 의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재단의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그 첫 단계 작
업으로 국내 재단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두 가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첫째. ,

현재 우리 사회의 민간공익재단의 수를 비롯해서 공익재단의 사업분야 설립주체 설립, ,

연도 등록부서 자산의 규모 등 민간공익재단에 기초적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함으로서, ,

우리 사회의 민간공익재단의 통계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두 번째의 연구과제에서는 민간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등의 현황과 이들 법과 제도가 지난 여년의 기간 동안 어떤 배경하에40

서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 과제로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연구과제는 향후 추진될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제 단계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2

될 민간공익재단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위한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1)

1) 본 연구에서 이뤄지는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연구의 대상인 민간공익재단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상의 민간공익재단을 전부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연구,

의 현행 법제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으로서의 민간공익재단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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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빾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상신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12



13

이상민빾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국내 민간 공익재단 현황연구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14



15

국내 민간 공익재단 현황연구I.

재단의 형성 및 정의와 유형.Ⅰ

재단의 형성배경1.

재단형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의 전 기간을 통하.

여 재단은 고아원 학교 대학과 같은 의료 및 교육기관을 운영했던 종교기관과 동의어, ,

로 사용되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재단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기구로서 중세의 수도.

원 을 들 수 있다 수도원은 그 시절 문화의 보존기관이요 전수기관이었으며(monastry) . , ,

피난처요 또 탐구의 중심이었다 수도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원의 존재 유형도 오늘, .

날의 재단과 비슷하였는데 왜냐하면 수도원도 외부의 지원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Yarmolinsky 1983: 346).

한편 유럽의 초기대학도 수도원과 비슷한 기능이 많았다 중세의 대학은 자치적으로. ,

그리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르네상스 말기에 들어 유럽의 대학들.

은 지적 활동의 중심에서 약간 멀어지는 듯 했고 그래서 자연과학에 종사하는 초기 탐,

구자들은 대학 밖에서 그들의 실험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때 과학협회(scientific
를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하였다 그 이유는 학자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적society) .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을 대학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funds) .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오늘날의 재단의 전통과 유사한 최초의 프로그램fellowship

을 운영한 개인후원자 의 활동이 있었는데 재단의 기능으로서 수도원(individual patron)

과 대학의 기능이 약화되자 이들이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의 지원자로서 등장하였
다 이러한 개인 후원 프로그램들은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인위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측. ,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다 개인적 후원 활동의.

원칙과 정신은 개인적 탁월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세의 연구지원.

후원활동의 정신은 오늘날의 재단에서도 부분적으로 발견되지만 그 운영방식이나 존재
양태는 나중에 논의되는 오늘날의 전형적인 재단과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
이렇듯 중세까지 재단은 봉건적 질서와 규범 하에서 의료와 사회 교육서비스를 전달,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16

하는 전형적인 제도적 기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중세가 정점에 이르면서.

재단의 설립자들 가운데 도시 중산계층이 나타나게 되면서 재단은 종종 특정 무역업자
및 동업자 조직인 길드와 연계되거나 헌납되곤 하였다 점차 부르주아지가 지배적인 기.

부자 그룹으로서 귀족과 성직자 층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기 산업화. 19

기간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갔다 안하이어 퇴플러( & . 2002).

이후 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법인이 설립된 곳은 미국이다20 .

사회서비스 전달 기능에 치중했던 유럽의 재단들과 달리 초창기 미국의 재단은 당시 축
적된 소수 기업가들의 막대한 부를 사회에 재분배하는 장치로 출발하였다(Lindeman,

이러한 미국적 특성의 배경에는 그 이전인 세기 미국의 경제사회사와 밀접한1988). 19

관련이 있다 즉 미국의 세기는 이른바 악덕 자본가 들의 시대로 기. , 19 ‘ (Robber Baron) ’

록된다 이 시기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불과 년 만에 미국이 세계 제일의 산업대국으. 25

로 성장한 때였지만 동시에 악덕 기업주들이 정치적 결탁을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농촌,

을 기반으로 했던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피해를 입히던 자유방임적 시대였다.
록펠러 카네기 밴더빌트 등과 같은 신흥 부유층들은 석유 철강 철도회사 등 산업, , , ,

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자기들이 새로이 벌어들인 부를 대연회
를 개최하여 마음껏 천박하게 과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회학자 베블렌 으로. (Veblen)

하여금 유한계급론에서 비판하였던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 ’ ‘ (conspicuous

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가들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자consumption)’ . ,

이에 더불어 강력한 반발이 나타나게 된다 당시 대규모 곡물 거래상들의 등장으로 농.

산물 가격은 연이어 폭락했고 농민들은 부랑자로 전락하였다 노동운동은 철저히 탄압.

을 받았으며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린치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

폭동과 파업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하였고 년 미국인민당이 창당하1892

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호황과 동시에 저항의 시기였던 세기를 지나 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미19 20

국의 기업가들은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대응하는 차원에서 포드재단이나 록펠러재단 등
과 같은 대규모 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자선적 기부에 나서게 된다 또.
한 이 시기에는 미국 부자들 사이에 자선문화 가 유행하였는“ (culture of philanthropy)”

데 자선사업 문화의 주요 요소의 하나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자들이, .

설립한 재단의 활동이 사회경제적 엘리트의 지위를 영속화시키며 가난한 계층을 대상,

으로 한 자선사업에 몰두하기보다는 이미 토대가 잡힌 제도에 자선적인 돈을 불균형하
게 분배한다는 재단활동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Odendahl 1990: 3-4; Fisher 1983).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재단은 순수한 미국적 발명품으로 간주되곤 한다 안하이어 퇴( &

플러 다시 말해 미국에서 출발한 현대적 의미의 재단은 제한적인 수입의 재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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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 과도한 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재단의 정의와 유형2.

재단이란 무엇인가 재단 은 비영리조직의 법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 (foundation)

서 일반적으로 공익적 또는 자선적 목적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 ) ,

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재단이 직접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제
공하는 조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재단은 넓은 의미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이라는 공통적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의 재산을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한

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즉 출연한 재산 혹은 이를 토대로 하여 얻어진 수익을 한정되. ,

지 않은 기간 동안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의무를 자진다 이러한 과정.

은 재산권의 이동 및 전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규제의
틀을 마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재단에 대한 일정한 개념과 정의의 준거를,

마련하고 있다 재단에 대한 개념과 정의의 차이는 국가마다 갖고 있는 법률과 전통을.

반영한다.
우선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태리 등과 같이 민법을 갖는 나라에서는 재단은 법적인, , ,

지위를 갖게 되며 재단 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 영. ,

국 캐나다 등 관습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형태가 아,

닌 재산과 위탁인 의 관계인 신탁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trustee) (trust) .

서의 재단은 세법 에서 규정하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면세(Internal Revenue Code)

조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세법에서는 대부분의 재원을 기부자에게서.

기증받고 기부자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을 자선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단이 일반적으로 공익적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제 의3

비영리 조직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통칭하고 있다면 재단은 다시 재원의 출처 재, ,

단 공익사업의 수행방법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재단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재원의 출처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정부재단 또는 공공부문이 설립한
준정부재단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재단은 독립재단 과 기업재단(independent foundation)

으로 분류된다 또한 재단은 공익적 사업을 직접 수(company-sponsored foundation) .

2) 무료 온라인 콘텐츠 사전인 의 정의이다 이 밖에도 재단에 대한 정의는wikipedia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등에서도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the Social Sci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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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재단인지 아니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에게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지에 따라 운영재단 과 조성재단 으로(operating foundation) (grant-making foundation)

구분한다 그러나 재단은 민간재단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는다. .

재단은 일반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기는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공익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활동이 공익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재단의.

활동이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공익재단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며 공익재단의 공
익활동은 대체로 각 나라마다 관련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단.

은 비록 관습법에 의한 법적 체제하에서도 공익사업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조세감면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세기에 공익적 사업을 위해 태동한 미국의 재단20

들에서 오늘날의 공익재단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미국의 공.

익재단들은 초기부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형태의 공익사업 즉 예를,

들어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장
기적으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근본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 재단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새로운 형태의 공익적 비영리 조.

직으로서 재단을 낳았고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연구하고 정책화하는 사,

업을 목표로 한 공익재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내 법인의 발전과정.Ⅱ

1. 년대 이전1980

국내에서 재단법인이 최초로 설립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인 년대 말이다 이 시1930 .

기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 년 전으로 민족말살정책이 극에 달했던 때이다1 .

이 때 일부 국내 기업가들에 의해 정직하게 돈을 벌어 고통 받는 민족의 앞날에 등불을
켜겠다는 취지하에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 육영재단 설립이 시작되었다.
국내 재단법인의 효시는 년 삼양사 창업주인 김연수에 의해 설립된 양영회1939 (養英

이다 김연수는 창업 년째인 년 월 사재 만원을 출연 가난한 학생들에게) . 15 1939 6 34 ,會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양영회의 장학 사업은 전쟁으로 기금수입이 고갈되어. 6·25

년까지 중단됐지만 그 해 월부터 장학 사업을 다시 재개하여 현재까지 양영재단1962 2

으로 이름을 바꿔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삼양사( , 2012).

더불어 양영회가 출범한지 개월 뒤인 년 월 경방의 창업주인 김용완이2 193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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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제회 를 설립하였다 삼양동제회는 년 그 명칭을 경방육영회로( ) . 1974三養同濟會

바꾸었는데 양영회와 마찬가지로 장학 사업에 주력하여 오고 있다 경방 양영회( , 2012).

와 경방육영회 설립 이후 은성장학회 년 월 와 영신아카데미 년 월 가 설립(1940 5 ) (1941 1 )

되었다.
이렇듯 해방 이전까지 국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해4 .

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기업인이나 유지들의 재산이 고갈됨에 따라 재단 설립은 매6.25

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실제로 본 연구 자료에 따르면 년대까지 설립되어 현재 시. 1960

점에서 확인 가능한 국내 재단법인의 수는 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시에 존재했던31 .

실제 법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전쟁 이후 년대까지 재주는 있지만 집안형편 상 진학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6.25 1960

들에게 중등학교 이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많은 소규모 육영장학단체
들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육영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 하나는 자치체 의 공비, ( ) ( )自治體 公費

를 가지고 하는 공비장학시설 즉 일반사립학교들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나 유지,

또는 단체의 비용으로 학교 외부에 설치하는 장학시설 즉 학교경영이 아닌 육영 장학, ,

사업 단체이다 현재 재단법인을 의미하는 육영사업은 후자를 지칭하며 대표적으로 성.

재육영회 가목장학회 양영회 남강육영회 우남장학회가 있었다 동아일보, , , , ( , 1957,4.1).

년대까지 이러한 소규모 육영 장학사업 단체들의 설립이 봇물을 이루었는데 여1960 ,

기에는 또 다른 부정적 배경이 존재하였다 실례로 년 현재 문교부에 등록된 이러. 1957

한 단체들이 여개가 넘었는데 이들이 모두 육영 장학만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종100 ,

교유지 계몽교화 문묘유지 문화선전 등의 명목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들( ), , , .宗敎維持

단체가 존재하는 사회적 근거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졌는데 개인 또는 유지가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행위를 작성한 정관에 의하여만 사업을 하게
하였고 여기에 세금을 면제해주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육영 장학사업과는 거리가 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

가 많이 존재하였다 즉 해방 전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토지 을 해방 후 농민들. , ( )

에게 싼 가격에 분배되는 것을 피하려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옮겨서 계속 보유하려는 얕
은꾀로 만들어진 허울뿐인 단체들이 난립하였다 동아일보( , 1957,4.1).

이러한 배경은 이후 국내 재단법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결정
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년대 들어 와서도 일부 기업인들이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1970

상속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재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재단법인은 재산도피처로써
의 오명을 낳았다.
실례로 년 월 정부는 국세청과 감사원을 동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 대한 대규197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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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이 재단이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산하 계열사,

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었고 부의 탈세와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 1974.10.3).

본 연구 자료에 따르면 년대에만 개의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지만1970 56

많은 재단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위장 기업재단이거나 설립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되
지 못하고 휴면상태인 채 남아있는 경우 등 실질적 운용 과정에 큰 파행을 겪었다 이.
는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재단이란 존재가 국민들로부터의 강한 불신과 냉소를 낳는 계
기가 되었다.

년대2. 1980

년대는 국내 기업들의 절대적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창업 세대들이 세대로1980 1 2

바뀌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기업경영의 이양기 과정에서 재단법인은 기업인들의.

변칙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듯 기업정서와. 反

같은 사회적인 비판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시 새롭게 집권한 신군부는 재벌 길들
이기의 일환으로 기업재단에 대한 세무조사의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특히 신군부는 정.

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의 비난 여론을 해소하는
데 있어 대기업 때리기를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용하였다.
실례로 정부는 년 상속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업들의 재1984 ,

단을 통한 탈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그해 월 정부는 재벌과 고. 6

소득층들이 상속세법이 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
여 대부분의 재산을 출연하면서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상속세율은 에서 까지 단계로 법체계상으로는 별. 7% 60% 15

문제가 없었지만 문화재단을 만든 재벌기업과 만들지 않은 기업들 간의 상속세액에 큰
차이를 보여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유
행하였다 경향신문( , 1984. 6.19).

한편 년대 설립된 재단법인 수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급격한 증가 추세를, 1980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내 재벌들의 기업재단 설립 역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

는 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단
사업 활동이 자발적이기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왔
다.
즉 년대 들어 소득분배의 격차와 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1980

노사대립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기업들도 재단 설립의 실질적 필요,



21

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기업재단의 사업내용은 대. 1980

부분 장학 사업이나 학술 및 문화 활동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실제로 아래 표 에서 보듯이 년대 설립된 기업재단 중 사회복지를 목적으< 1> , 1970

로 한 재단은 개 정도에 불과했으나 년대 후반부터 년대 들어서면서 점차2~4 1980 1990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전경련 이는 년대 후반까지 집권한 군부 권위주의 정( , 1998). 1980

권 하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외부의 기업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기부에 주로 치중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국내 기업재단의 설립년도와 목적< 1>

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년 월 조사결과 파악된 개 기업재단을 대상으로 함: 1) 1996 9 84

년대 설립된 기업재단 중 대우재단과 유한재단은 교육문화 활동 외에 사회복지 지원도 수행2) 1970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

년대 이후3. 1990

년대는 이전 년대와 비교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추1990 1980

세를 보여준다 이 시기 국내적으로는 비자금 사건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체계에,

서 민간 기업 부문의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되었다 더불어 년 불어 닥친 외환위. 1998

기의 여파로 대대적인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인식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국내 기업들이.

설립한 개 기업재단의 총 자산 규모가 조 백 억 원에 이르렀다 전경련70 2 1 3 ( , 2000).

하지만 년 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기업의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한 시1990

기였다 실제로 아래 표 에서 보듯이 년 사이에 국내기업들의 기부금. < 2> , 1993~1995

총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경기불황이 본격화된 년에는 기업들의 기부금 총액이1996

약 감소하였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년에도 전년 대비 약 감소한 조 천25% 1998 25% 1 4

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국세청 이는 당시 국내 기업들의 기부활동이 경( , 199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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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음
을 의미한다.

표 국내기업들의 기부금 추이< 2>

단위 억 원( : )

주 는 전년 대비 증가율: ( )

자료 국세청: (1996, 1999).

특히 국내 기업재단들의 경우 재원 확보를 기업 소유주와 모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기 침체기나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 재단 역시 그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시기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많은 수의 기업들을 도산시켰고 이 와중에.

서 기업의 소유주 또한 상당수가 바뀌었다 실례로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에. 1997 1998 2

년 월 기준 대 기업집단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개가 도산 법정관리 화의1997 4 30 14 , ,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작업 의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workout)

의 기업 소유주가 바뀌었다 전경련 따라서 기업경영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 , 2000).

업의 사회공헌사업도 예산삭감 및 기구축소의 일차대상이 되었다.
특히 기업재단의 대규모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 매년 예산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왔던 기업들의 경우 재단 사업 지원에 대한 대폭적 감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실례로.

외환위기 이후 전경련에 의해 조사된 개 기업의 년도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액147 1998

은 억 만원이고 기업 당 평균 집행 액은 억 만원이었다 이는 외환3,327 1,000 , 22 6,300 .

위기 이전인 년도 조사에 응한 개 기업의 기업 당 평균 집행 액 억 만1996 92 33 3,400

원에 비해 가 감소한 것이다 아래 표 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기업들의32.1% . < 3>

사회공헌활동의 집행 액 규모가 대폭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전경련( ,

2000).

표 외환위기 전후의 국내 기업 사회공헌활동 집행 액 규모 비교< 3>

단위 백만 원( : , %)

개1996(92 ) 개1998(147 )
총 집행 액 306,764 332,710

기업평균 집행 액 3,334 2,263
증감률 32.1%△

자료 전경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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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단 현황분석.Ⅲ

방법론1.

자료수집(1)

본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차 작업에서는 중앙2011 10 2012 2 . 1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기관과 재단법인들의 정보를 취합하고자 각 부처의 홈페이지 공개
정보를 통해 그리고 공개정보가 부실할 경우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차 작업에서는 지자체와 광역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도 광역시 홈페이지. 2 /

를 이용하였고 역시 자료가 부실한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

막으로 등기부에 등록된 법인들의 리스트를 참조하였다.

공익 재단법인의 범위(2)

본 연구에서 공익 재단의 법위는 먼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재단 사립학교법 사학재단 의료법 의료재단 과 관련, ( ), ( ), ( )

특별법과 지역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재단을 제외 시켰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재단법.

인의 범위는 민법 조와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며 사회복32 ,

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재단 중 직접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사업 지원하는 기업재,

단은 공익재단에 포함시켰다.

재단정보 확인방법(3)

본 연구를 위해 재단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시스템(http://npoinfo.nts.go.kr/ndp/index.jsp 을 통한 개별 조회를 이용하였고 없을) ,

경우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하였다, .

분류(4)

재단의 분류는 지역 주무관청 국세청 공시 홈페이지 유무 공익사업 유형 설립주, , , , ,

체 설립근거법 년 예산 총자산 등에 근거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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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단 분류표< 4>

구분 번호 내용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남
11 충북
12 전남
13 전북
14 경남
15 경북
16 제주

주무관청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고용노동부
4 방송통신위원회
5 금융위원회
6 조달청
7 식품의약품안전청
8 소방방재청
9 경찰청
10 문화재청
11 통계청
12 중소기업청
13 공정거래위원회
14 기상청
15 문화체육관광부
16 국가보훈처
17 기획재정부
18 외교통상부

19 통일부
20 법무부
21 국방부
22 행정안전부
23 지식경제부
24 보건복지부
25 산림청
26 농촌진흥청
27 국토해양부
28 환경부
2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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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울시청
31 부산시청
32 대구시청
33 인천시청
34 광주시청
35 대전시청
36 울산시청
37 경기도청
38 강원도청
39 충남도청
40 충북도청
41 전남도청
42 전북도청
43 경남도청
44 경북도청
45 제주도청

국세청공시 1 있음
2 없음

홈페이지 유무 1 있음
2 없음

공익사업유형 1 학술장학
2 문화
3 교육
4 사회복지
5 의료
6 기타

설립주체 1 정부
2 기업
3 개인
4 복합
5 기타

설립근거법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3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4 재단 설립을 위한 특별법
5 지방자치단체 조례
6 사회복지사업법
7 기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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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분석2.

수집된 재단법인 자료 현황(1)

본 연구에서 최초로 수집된 재단법인의 수는 총 개로 정부 중앙부처 및 각 지4,582

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제공받은 재단법인 목록 자료를 기초로 파악하였
다 재단법인 중 사회복지법인법 사립학교법 의료법에 근거해 설립된 재단을 제외한. , ,

순수한 공익재단의 수는 개였는데 사회복지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중 직4,389 ,

접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지원법인도 공익재단으로 인정하여
개를 포함시켜 모두 개가 취합되었다193 4,582 .3)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운영법인을

제외한 지원법인만을 포함하였으며 그 중 지역별 사회복지협의회 및 공동모금회 같은,

단체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법인별로 구분할 때 재단법인이 약 에 달해 수집된 대. 96%

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수집된 자료의 법인별 구분< 5>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재단법인 4389 95.8 95.8 95.8

사회복지법인 193 4.2 4.2 100

합계 4582 100 100 　

주무관청별 분류에 따르면 공익재단 중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고 그 다음51.2%

은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순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장학재단이 높16.8%, 7.5%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3) 등기법인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법인의 총수는 재단법인의 수는 개이며 사단법인의 수는 개이다5,727 , 1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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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무관청별 분류< 6>

부처 빈도 개( ) 유효
퍼센트(%) 부처 빈도 개( ) 유효

퍼센트(%)

교육과학기술부 2344 51.2 보건복지부 342 7.5

농림수산식품부 32 .7 산림청 11 .2

고용노동부 92 2.0 농촌진흥청 1 .0

방송통신위원회 23 .5 건설교통부 26 .6

금융위원회 8 .2 해양수산부 13 .3

조달청 1 .0 국토해양부 7 .2

식품의약품안전청 8 .2 환경부 13 .3

소방방재청 2 .0 여성가족부 34 .7

경찰청 2 .0 서울시청 70 1.5

문화재청 69 1.5 부산시청 23 .5

통계청 2 .0 대구시청 2 .0

중소기업청 44 1.0 인천시청 11 .2

공정거래위원회 2 .0 광주시청 3 .1

기상청 5 .1 대전시청 7 .2

문화체육관광부 768 16.8 울산시청 11 .2

국가보훈처 6 .1 경기도청 55 1.2

기획재정부 42 .9 강원도청 17 .4

외교통상부 63 1.4 충남도청 10 .2

통일부 22 .5 충북도청 3 .1

법무부 59 1.3 전남도청 8 .2

국방부 1 .0 전북도청 30 .7

행정안전부 44 1.0 경남도청 31 .7

지식경제부 168 3.7 경북도청 37 .8

합계 4582 100.0

재단의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국세청 공시는 이 중 가 하고 있었고33.2% , 2

차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만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내에36.9% .

서 현실적으로 이상의 공익재단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60%

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만큼 국내 재단법인들이 운영상 영세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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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본 연구를 위해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단체명 설립연월일 소. , ,

재지 대표자명 등 기초정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표 국세청 공시 유무< 7>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국세청
공시

유 1522 33.2 33.2 33.2

무 3060 66.8 66.8 100.0

합계 4582 100.0 100.0 　

표 홈페이지 유무< 8>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홈페이지

유 1691 36.9 36.9 36.9

무 2891 63.1 63.1 100.0

합계 4582 100.0 100.0 　

표 연도별 신규설립 수< 9>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신규설립

년 이전1960 123 2.7 2.8 2.8

년대1960 127 2.8 2.9 5.7

년대1970 186 4.1 4.2 10.0

년대1980 552 12.0 12.6 22.6

년대1990 1387 30.3 31.7 54.2

년 이후2000 2004 43.7 45.8 100.0

합계 4379 95.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3 4.4 　 　

합계 45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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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립연도 및 설립주체별 재단법인 수< 9-1>

단위 개( : )

설립연도

전체
년1960

이전 년대1960 년대1970 년대1980 년대1990 년2000
이후

설립
주체

정부 0 1 6 11 63 164 245
기업 3 5 10 30 60 108 216
개인 6 8 23 69 178 266 550
복합 2 6 17 53 99 144 321
기타 0 1 6 17 42 56 122

전체 11 21 62 180 442 738 1454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30

표 설립연도별 신규 재단법인 설립수< 9-2>

단위 개( : )

연도 신규설립 연도 신규설립 연도 신규설립

년1921 1 년1961 13 년1990 115

년1922 2 년1962 7 년1991 120

년1924 19 년1963 13 년1992 120

년1926 6 년1964 11 년1993 138

년1928 1 년1965 11 년1994 130

년1932 1 년1966 9 년1995 163

년1933 2 년1967 21 년1996 167

년1934 3 년1968 11 년1997 132

년1935 1 년1969 21 년1998 120

년1936 2 년1970 27 년1999 159

년1938 3 년1971 17 년2000 179

년1939 2 년1972 11 년2001 156

년1940 1 년1973 23 년2002 163

년1941 1 년1974 19 년2003 175

년1944 1 년1975 17 년2004 168

년1947 3 년1976 10 년2005 170

년1948 14 년1977 20 년2006 197

년1949 3 년1978 18 년2007 220

년1950 4 년1979 20 년2008 238

년1951 1 년1980 21 년2009 139

년1952 5 년1981 33 년2010 78

년1953 3 년1982 27 년2011 44

년1954 8 년1983 46 값없음 316

년1955 8 년1984 57 총계 4582

년1956 4 년1985 61 　 　
년1957 16 년1986 50 　 　
년1958 7 년1987 78 　 　
년1959 1 년1988 83 　 　
년1960 7 년19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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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민간재단 현황(2)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추려진 민간재단의 수는 총 개였다 공익재단 중1,190 .

부처별 특별법이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립되었거나 출연자에 정부가 포함되어 있는,

재단을 제외하여 민간 공익재단을 추려내었다 여기에서 관련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는 불가피하게 제외시켰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정부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

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제공받은 재단법인 목록 자료를 기초로 파악된 총 개 재단4,582

중 정부출연 또는 출연자가 불명확한 재단 그리고 특별법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

을 제외한 수치이다.

이들을 법인별로 분류하면 재단법인이 약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92% .

표 법인별 분류< 10>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법인별

재단법인 1089 91.5 91.5 91.5

사회복지법인 101 8.5 8.5 100.0

합계 1190 100.0 100.0 　

이들을 다시 소재지별로 분류하면 대부분이 서울 과 경기 에 집중되어(52.7%) (8.9%)

있었다 그 외로는 전북 과 부산 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6.3%)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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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재지별 분류< 11>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소재지별

서울 625 52.5 52.7 52.7

부산 55 4.6 4.6 57.3

대구 42 3.5 3.5 60.8

인천 21 1.8 1.8 62.6

광주 35 2.9 2.9 65.5

대전 16 1.3 1.3 66.9

울산 12 1.0 1.0 67.9

경기 106 8.9 8.9 76.8

강원 20 1.7 1.7 78.5

충남 12 1.0 1.0 79.5

충북 52 4.4 4.4 83.9

전남 25 2.1 2.1 86.0

전북 75 6.3 6.3 92.3

경남 44 3.7 3.7 96.0

경북 41 3.4 3.5 99.5

제주 6 .5 .5 100.0

합계 1187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3 　 　

합계 1190 100.0 　 　

이들 민간 공익재단들은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었다 주무관청별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 가 등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문화, 60% , 15.7%,

체육관광부 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지자체는 서울시청이 개로 가장 많은9.2% . 11

수가 등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전북도청에 개가 등록되어 있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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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무관청별 분류< 12>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주무관청

교육과학기술부 714 60.0 60.0 60.0

농림수산식품부 7 .6 .6 60.6

고용노동부 12 1.0 1.0 61.6

방송통신위원회 5 .4 .4 62.0

금융위원회 6 .5 .5 62.5

소방방재청 1 .1 .1 62.6

경찰청 1 .1 .1 62.7

문화재청 12 1.0 1.0 63.7

중소기업청 8 .7 .7 64.4

공정거래위원회 2 .2 .2 64.5

문화체육관광부 109 9.2 9.2 73.7

국가보훈처 1 .1 .1 73.8

기획재정부 3 .3 .3 74.0

외교통상부 10 .8 .8 74.9

통일부 10 .8 .8 75.7

법무부 9 .8 .8 76.5

행정안전부 22 1.8 1.8 78.3

지식경제부 11 .9 .9 79.2

보건복지부 187 15.7 15.7 95.0

산림청 2 .2 .2 95.1

국토해양부 6 .5 .5 95.6

환경부 1 .1 .1 95.7

여성가족부 15 1.3 1.3 97.0

서울시청 11 .9 .9 97.9

대구시청 2 .2 .2 98.1

광주시청 1 .1 .1 98.2

대전시청 1 .1 .1 98.2

울산시청 3 .3 .3 98.5

경기도청 4 .3 .3 98.8

충남도청 1 .1 .1 98.9

충북도청 1 .1 .1 99.0

전남도청 3 .3 .3 99.2

전북도청 7 .6 .6 99.8

제주도청 2 .2 .2 100.0

합계 1190 100.0 100.0 　

설립주체별로 보면 개인 설립이 로 가장 많았고 개인과 기업 단체가 함께 출45.7% , ,

연한 경우도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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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립주체별 분류< 13>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설립주체

기업 215 18.1 18.1 18.1

개인 544 45.7 45.7 63.8

복합 308 25.9 25.9 89.7

기타 123 10.3 10.3 100.0

합계 1190 100.0 100.0 　

복합에 속하는 경우는 개인 기업 개인 단체 기업 단체 개인 기업 단체 등 개 이상의 범주에서 함께 출연한 경*‘ ’ + , + , + , + + 2

우를 말함.

기타 는 대학교 병원 재단법인 사단법인 동문회 종친회 등의 비영리단체나 모임 등에서 재단법인을** ‘ ’ , , , , ,

설립한 경우임.

본 연구는 공익사업 유형을 국세청 공시의 기준에 따라 학술장학 문화 교육 사회, , ,‧
복지 의료 기타 등 총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학술 장학 사업을 하는 재단이, , 6 , /

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의 사회복지 사업영역이었다67.8% , 13.4% .

이는 국내 재단의 대부분이 최초 장학 사업을 시작으로 출범하였고 이후 학술지원 사업
으로 그 영역을 넓혀왔던 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표 공익사업 유형< 14>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공익사업
유형

학술 장학 783 65.8 67.8 67.8

문화 80 6.7 6.9 74.7

교육 13 1.1 1.1 75.8

사회복지 155 13.0 13.4 89.3

의료 17 1.4 1.5 90.7

기타 107 9.0 9.3 100.0

합계 1155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5 2.9 　 　

합계 1190 100.0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년대까지만 해도 재단법인의 설립은 미미하였지만 이1970

후 년대 들어와서 그 증가세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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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립연도< 1>

자산규모로 살펴보면 국내 공익재단의 대부분 이 억 억 사이의 자산규모(60.1%) 10 ~50

를 갖고 있었다 반면 억 이상의 대규모 자산을 가진 공익재단은 대기업 출자 재. , 1000

단이 대부분으로 개에 불과하였다12 .

표 자산규모< 15>

단위 억 원(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억원 미만10 35 2.9 3.6 3.6

억 이상 억10 50
미만

587 49.3 60.1 63.7

억 이상 억50 100
미만 139 11.7 14.2 78.0

억 이상 억100 1000
미만

203 17.1 20.8 98.8

억 이상1000 12 1.0 1.2 100.0

합계 976 82.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4 18.0 　 　

합계 1190 100.0 　 　

이를 다시 설립주체별 자산규모로 분류해 보면 억 원 미만은 개인설립이 많았고50 ,

억 원 이상부터는 기업과 복합출연이 많았다 또한 억 원 이상에서 개인 출연100 . 1000

재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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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립주체별 자산규모< 16>

단위 개( : )

자산규모 전체

억원 미만10 억 이상10
억 미만50

억50
이상
억100

미만

억100
이상
억1000

미만

억1000
이상

설립
주체

기업 4 110 24 52 7 197

개인 20 284 55 50 0 409

복합 2 154 52 81 4 293

기타 9 39 8 20 1 77

전체 35 587 139 203 12 976

연 수입의 경우 억 억 원 이상이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1 -5 34.5% , 60%

상이 억 원 미만으로 매년 소규모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었다5 .

표 연 수입< 17>

단위 개( : ,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연수입

억 미만1 271 22.8 28.2 28.2

억 이상 억 미만1 5 332 27.9 34.5 62.7

억 이상 억 미만5 10 104 8.7 10.8 73.5

억 이상 억 미만10 100 206 17.3 21.4 94.9

억 이상100 49 4.1 5.1 100.0

합계 962 80.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8 19.2 　 　

합계 1190 100.0 　 　

이를 설립연도별로 살펴보면 년대 설립된 재단법인의 총 수가 개로 이전 시1990 363

기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설.

립 주체에 있어 기업보다는 일반 개인에 의한 재단 설립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개인이.

설립주체인 경우가 년대 들어 개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기업재단들의 경우 웬1990 169 .

만한 규모의 기업들은 이미 년대 이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1990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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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설립연도 및 설립주체별 재단법인 수< 18>

단위 개( : )

설립연도

전체년1960
이전

년대1960 년대1970 년대1980 년대1990 년2000
이후

설립주체

기업 3 5 10 30 60 107 215

개인 6 8 23 69 169 262 537

복합 2 6 17 53 92 138 308

기타 0 1 6 17 42 55 121

전체 11 20 56 169 363 562 1181

한편 년대 들어와 두드러지는 국내 재단법인의 특성 중 하나는 이들이 펼치는2000

공익사업의 유형이 여전히 학술장학 부문에 집중되면서도 동시에 사회복지 부문이 새롭
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년 이후의 경우 사회복지를 사업유형으로 하는 재단법. 2000

인의 설립이 년대와 비교할 때 배 이상을 넘고 있다 이는 년대 말 발발한1990 3 . 1990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계층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
그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내 재단법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복지 수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설립연도 및 사업유형별 재단법인 수< 19>

단위 개( : )

설립연도

년1960
이전

년대1960 년대1970 년대1980 년대1990 년2000
이후

공익사업
유형

학술
장학

8 12 44 144 263 312

문화 0 4 2 5 27 41

교육 0 1 1 0 6 4

사회복지 1 2 2 11 32 106

의료 1 0 2 5 4 5

기타 0 1 2 3 26 72

전체 10 20 53 168 358 540

이러한 특징은 재단법인을 관할하는 정부의 주무부처와 관련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재단법인들을 관할하는 주요 개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3 , ,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한 재단법인들 중 보건복지부만이 다른 부처에 비해 그 수가,

년대에 비해 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199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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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신고한 재단법인의 수가 년대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1990 .

표 주무관청 및 설립연도별 재단법인 수< 20>

단위 개( : )

설립연도

전체년1960
이전

년대1960 년대1970 년대1980 년대1990 년2000
이후

주무관청

교육과학
기술부 7 11 40 138 243 275 714

문화체육
관광부

1 7 3 9 46 42 108

보건복
지부 2 2 8 17 38 120 187

설립주체별 공익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이나 개인 복합 모두 학술 장학사업 부, /

문에 치중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뒤를 이었다, .

표 설립주체별 공익사업 유형< 21>

단위 개( : )

공익사업유형
전체학술

장학
문화 교육 사회복지 의료 기타

설립주체

기업 130 18 3 43 2 15 211

개인 358 37 7 65 8 48 523

복합 219 24 0 39 2 23 307

기타 76 1 3 8 5 21 114

전체 783 80 13 155 17 107 1155

지역별로 공익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은 비교적 학술 장학 사업 외에도, , /

문화나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반면 전북은 재단의 수가 많은 가운데 압도적으로 학술, /

장학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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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역별 공익사업 유형< 2>

설립주체별 자산규모의 경우 억 원 미만에서는 개인설립이 많았고 억 원 이상50 , 100

에서는 기업과 복합설립자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억 원 이상 자산의 재단 중 개인. 1000

설립 재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립주체가 기타이며 자산이 억 원 이상인, ‘ ’ 1000

재단법인은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유일하였다.

표 설립주체별 자산규모< 22>

단위 개( : )

자산규모

전체억원10
미만

억10
이상 억50

미만

억50
이상
억100

미만

억100
이상
억1000
미만

억1000
이상

설립주체

기업 4 110 24 52 7 197

개인 20 284 55 50 0 409

복합 2 154 52 81 4 293

기타 9 39 8 20 1 77

전체 35 587 139 203 12 976

사업유형별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학술장학 사업을 진행하는 재단은 억 원 미만, 10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복지와 문화업무를 수행하,

는 재단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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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업유형별 자산규모< 3>

설립연도별 자산규모의 경우 대부분이 년대 이후 설립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1980 ,

억 원 이상 자산규모의 재단은 년대 이전에 설립된 비중이 절반 년대1000 1970 , 1980

이후가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년대 들어와 이전 시기에 비하여 대. , 2000

규모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중소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출범하는 재단법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억 원 이. 1,000

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재단법인의 수는 이전 년대보다 개만 늘어나는데 그친 반1990 4

면 자산규모가 억 원 이상에서 억 원 미만인 재단법인들의 경우 그 수가 년, 10 50 1990

대는 개였지만 년 이후에는 개로 급증하였다180 2000 285 .

표 설립연도별 자산규모< 23>

단위 개( : )

자산규모

전체억원10
미만

억10
이상 억50

미만

억50
이상
억100

미만

억100
이상
억1000
미만

억1000
이상

설립연도

년1960
이전 0 6 0 3 0 9

년대1960 2 7 2 6 3 20

년대1970 4 18 2 22 3 49

년대1980 4 89 20 26 2 141

년대1990 6 180 51 61 0 298

년2000
이후

19 285 64 85 4 457

전체 35 585 139 203 12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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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립연도별 자산규모 변화 추이

이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 대구 전남 경북은 비교적 소규모와 대규모 재단이, , , ,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소규모 재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그림 지역별 자산규모< 5>

주무관청별로 자산규모를 분류하면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산하에 비, , ,

교적 자산규모가 큰 재단들이 등록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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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무관청별 자산규모< 6>

자산규모와 연 수입의 관계는 대체로 자산규모의 의 연 수입을 갖는 재단의 빈10%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자산규모별 연 수입 규모< 24>

단위 개( : )

자산규모

전체억원10
미만

억10
이상 억50
미만

억50
이상
억100

미만

억100
이상

억1000
미만

억1000
이상

연수입

억 미만1 14 246 7 4 0 271

억 이상1
억5
미만

5 237 65 25 0 332

억 이상5
억10
미만

1 35 24 43 0 103

억10
이상
억100

미만

1 65 36 103 1 206

억100
이상 1 3 7 26 11 48

전체 22 586 139 201 12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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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공익재단에 대한 법적 규제의 변화 및 기본 방향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공익재단의 의의.Ⅰ

일반적 개념1.

공익재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립근거법(1)

공익재단의 설립근거법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이하 공익법인법 이라고( “ ”

한다 이다)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 조에 의하며 영리법인의 설립은 상법에 의한다32 , .

이처럼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별만이 있을 뿐이고 비영리법인이 곧 공
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년에 제정된 공익1975

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비영리법인과 구별되는 공익법상의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4)

민법 제 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32 “ , , , ,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

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 1 “ ·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 제 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 2 “

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 ,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 규(‘ ’ ) .”

4)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78. 6. 13. 77 4002 ; 2010. 9. 30. 2010 4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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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 조는 제 항과 제 항에서 법 제 조의 공익법인의 범위, 2 1 2 2

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

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위 법 제 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 조 소정의2 32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2

제 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1 ,

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업 내용(2)

공익재단이 공익을 달성하는 방법은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술자선, , ․ ․
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 조 따라서 특별법에 의하( 2 ).

여 설립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등은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에서의 공익재단에서 제외된다.

사업 목적(3)

사업 목적은 사회 일반의 이익 즉 공익에 공여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익이.

란 불특정 다수자의 이익으로 된 것을 말하지만 불특정 다수자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 ’ ,

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 때문.

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세법 제 조 제 조 고유목적사업준( 16 , 48 ),① ②

비금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 제 조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신고납부 중 선택 특례 법( 29 ), , (③

인세법 제 조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법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62 ), (④

세법 제 조 제 항 호 동시행령 제 조 지방세법상 토지관련 세목의 용도구분에12 1 16 , 37 ), ⑤

의한 비과세 등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중요하다.

재단법인(4)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합 또는 이에 바쳐진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
여 법률상 권리능력을 인정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재산을 설립자.

등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
인데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구별된다 재단법인에서는 재산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구성,

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라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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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2.

비영리법인(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 조 및 공익법인법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의해32 ,

설립된 법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비해서는 개념 범위
가 넓다.5) 이것은 납세의무를 정하고자 하는 세법상의 목적 때문에 세법상의 비영리법
인의 개념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공익법인(2)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공익법인이 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의 공익,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

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도 공익법상의 공익법인에.

비해서는 그 범위가 당연히 넓다 왜냐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외에 특별법에서 정한 공익목적 사업을 행하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 .6)

소결론(3)

비영리의 개념 공익의 개념은 법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위, .

에서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각 법률상의 개념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상증세법 상 비영리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공익법( ) > > >

인법상 공익법인의 순으로 된다.7) 즉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개념이 가장 좁은 개념
이 되며 이것은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에게는 법인세법이나 상증세법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된다.

5) 법인세법 제 조 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2 ( )①

면서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이 있는 외국법인을 규정한다 또한 제 조에서는 과세소득의 범1. , 2. ( ) . 6國內源泉所得

위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 1.③

제 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 편내국법인의 납세의무제 장내국법인18 ( ) , 2. 2 ( ) 3 (

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 .

6) 상속세법 시행령 제 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 조 제 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2 ( ) 16 1 " "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라고 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 " " ) . 1.

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2. · , ·「 」 「 」 「 」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또는 정신보, 3. , 4.「 」 「 」 「

건법 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5. ·」 「 」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9. 36 1 1「 」

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80 1 5 .「 」

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

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한석 상속세제의 정책적 변천과정 국제회계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 , “ ”, ,「 」

에서는 년 이후의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규정의 변천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2000), pp134-136 1983 .

7) 윤현석 비영리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법연구 권 한국세법학회 특히 미국에 대하, “ ”, 14-2 , (2008), p297.「 」

여는 각주 참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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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에 대한 법규의 변화.Ⅱ

공익재단을 바라보는 두 시각 허가주의와 인가주의1. :

공익재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가 여부에 대하여․
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분적인. ,

관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적극적인 관여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그 나라의 법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8)
우리 민법은 종래부터 법인의 설립에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현재 우,

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설,

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보므로,9) 법인의 설립 과
정에 국가의 관여가 큰 편이다.
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인가주의 준칙주의( )10)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부분적인 관

여권을 주는 것이 된다.
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 주무관청의 재량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

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년 민법 제 조를 개정하여 종래의 인가주의를 더 강화. 2002 80

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무관청에게는 설립을 승인하여야 할 의
무를 설립자에게는 설립승인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1)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재단의 설립은 자유이며 그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여하지
않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방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즉 외
형상 미국은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국가의 관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 법인의 설립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 설립은 자유.

로 하고 공익재단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연방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는 입법 구조를 취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세제 혜택 이 된다 그런. .「 ≠ 」

8) 민법에서는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인가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특허주의와( ), , , ,

강제주의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9) 대법원 선고 누 판결1996. 9.10. 95 18437

10) 준칙주의는 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규정해 놓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개입 없이 당연히 법

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인가주의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가를 얻어야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지만 주무관청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준칙주의와 인가주의 사이에는, .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11) 독일 민법 제 조권리능력 있는 재단의 성립 권리능력 있는 재단의 성립에는 설립행위 그리고 재단이 주소를80 ( ) , ,①

두는 주의 관할 관청의 승인을 요한다 설립행위가 제 조 제 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단의 목적이 계속해서 항. 81 1 ,②

구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또 그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단은 권리능력, ,

있는 것으로 승인된다 종교재단에 관한 주법의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주법에 의하여 종교재단과 동. .③

시되는 재단에 대하여도 준용된다양창수 독일 민법전 박영사( , , (2002), p31).『 』

12) 비영리조직의 개념은 통상 주 법의 문제인 반면 면세단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연방세법의 문제이다( ) , (Bruce R.州

hopkins, The tax law of charitable giving (4.ed), Wiley(2010), pp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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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 순간 당연히 세제 혜택을 받
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설립 세제 혜택 이 된다 따라서 세제= .「 」

혜택까지를 고려하면 미국에도 국가의 관여가 있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의미가 있는 것,

은 어느 범위까지 국가의 관여를 인정할 것인가 즉 허가주의냐 아니면 인가주의냐의,

문제가 된다.

공익재단법인 규제 법규의 변화2.

공익법인법의 제정 전(1)

년대 이전1) 1960

아름다운 재단의 조사자료 중 설립연도별 재단법인 수 에 따르면(2012) (N=4,582) 13)

년 이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수는 개로 에 해당하며 그 중 민간법인은1960 123 2.7% , 11

개로 나타났다.14) 이때에는 아직 우리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구 일본 민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구 일본 민법은 민법상의 법인을 공익.

법인과 비공익법인으로 나누어 공익법인에 한하여 민법상의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 입법을 한 독일,

민법 우리 민법과 차이가 있었다, .15)

구 일본 민법 제 조에 의하여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극적으로34

공익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영리가 아닐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중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공익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중간적인 단체들이 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결
국 재단법인 수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6) 게다가 이 당시에는 학교법인이 일반공익
법인에 포함되었으므로 단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재단법인
의 수는 매우 적었다.17) 당시 재단법인의 설립 인가 사무는 장관결재사항으로 되었던
점이 재단법인의 설립을 어렵게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18)
13) 분석법인은 총 개이며 그 중 사회복지법인 개 재단법인 개를 포함한 수치이다4,582 193 , 4,389 .

14) 전경련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이 중 기업인이 설립한 기업재단은 년대 이전에 개만 설립되었다1960 4 .

15) 그러나 현재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은 의료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

16) 동아일보 민법초안비판중 자 면 예컨대 최성경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 민사법학, “ ( )”, 1955. 2. 9. , 3 ; , “ ”, 41「 」

호 한국민사법학회 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공익법인제도 개혁 과정이 서술, (2008), pp.537-539

되어 있다.

17) 사립학교법인을 일반공익법인에서 분리하는 것은 년 이후부터이다 자 동아일보는 사립학교법인1963 . 1963. 2. 16. ,

을 일반공익법인에서 분리하여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고의로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독청의 허

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이 각의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18) 동아일보 자 면에서는 상공부 소관사무의 간소화요강을 발표했는데 장관 결재사항이었던 공익법인의, 1960. 5.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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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공익법인법 제정까지2) 1960

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민법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행해졌다1960 .

민법 제 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32 “ , , , ,

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영리.” ,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구 일본 민법과 다른 입법 태도를
취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법문 에서 빠지는. ( )法文

결과가 되어 종전에 비해서는 재단법인의 설립이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도 종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년대에, 1960 127

개 년까지 개 년부터 년까지 개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1975 114 , 76 79 68 .

이 중 기업재단은 년대에는 개 년대에는 개가 설립되었다1960 5 , 1970 10 .19) 다만 1975

년에 공익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조사대상인 개 공익법인 중 미만이 공익법 제4,582 10%

정 이전에 설립되어 아직은 재단법인의 설립이 활성화된 시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재단법인에 대한 법적 규율도 현재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변

화하기 시작했다 민법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제 조 이사의 자격. ( 57 )

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감사를 둘 수 있다고 하여 제 조 그 임면을 선택사항으로 하면, ( 66 )

서도 재산관리 및 예산결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공익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는 공익재단의 활동이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법보다는 주무관청의
의지에 따라서 공익재단의 활동이 규제를 사실상 미미하게 받았다.20) 이러한 점들 때문
에 공익재단 간에도 그 특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등 점점 세분화되었다.
가장 먼저 분화된 것은 학교법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년 월 일 법률 제. 1963 6 26

호로 제정 공포된 사립학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이 분1326 ·

리되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학교. ,․
만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을 일반 재단법인으로부터 분리한.

것은 재단법인으로서 고아사업 교화사업 등 학교와 다른 사업과의 병행 재단 운영상,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미분리 이사 수 에 대한 제한 규정 흠결에 따른 소수 이사의, ( )數

독단적 운영 대표권 제한 규정의 흠결로 누구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만연 등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21)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제정에 대해 법, “

설립 인가 사무를 차관 전결사항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 박상용 기업재단의 법규와 세제의 변천 동아시아연구논총 권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 4 , (1995), p38「 」

20) 박상용 기업재단의 법규와 세제의 변천, “ “ p39

21) 경향신문 자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인 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수는 개교 학교법인 수는 개로1963. 6. 8. ( ) 763 , 511私人

서 이 중 중고교가 개 대학이 개라고 하면서 새로 제정된 사립학교법의 특색을 학교법인을 따로 규정하여445 , 66 , ①

종전의 재단법인체를 학교법인체로 전환시킨 점 감독청의 획정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분리 이사 정원 수, , ,② ③ ④

의 제한 이사장 제도의 신설대표 수 의 제한 이사회 운영의 결함 방지 이사의 임기 제한 임원의( ) , ( ( ) ), , ,數 數⑤ ⑥ ⑦ ⑧

겸직 금지이사장과 학교교장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 임원의 보수 제한 학교예산과 업무( ), , ,⑨ ⑩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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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산 관리에 대하여 국가가 간섭하더라도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한다 는 취지의 신문.”

사설이 나오기도 하는 등,22)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재산출연자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분화한 것은 년 월 일 법률 제 호로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1970 1 1 2191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다 동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

의 공정 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사회복지· ,

시설은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회복지법인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허가․ ․
를 얻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에게 배분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

하는 모금회를 설립하고 그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감독은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했다 동.
법의 제정에 따라 언론에서는 재해구호 부랑인선도 직업보도 노인휴양 등 각종 복지, , ,

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등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았다.23)
의료법인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 을 기, ( )適正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년 월 일 법률 호로 개정된· 1973 2 16 2533

의료법 제 조 항에서 병원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개설할 수 없다 고 함으로써30 2 ‘ .’

의료인이 아닌 개인병원은 없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병원은 동법 시행 후 월 이내에 법6

인을 설립하여 개설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사이비 비영리의료기관의 난립.

과 물의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4)
일반 공익재단으로부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을 보면, ,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은 그 운영상 부조리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분리된 측면이 강하다
면 사회복지법인은 좀 더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분리된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년 대 들어와서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이 증가되기는 했지만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70

법인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 자 동아일보에는 정부는 유명무실한 비영. 1972. 8. 12. , ‘

리법인을 정리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

동 신문에 의하면 개의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2,508 30%

전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업활동이 부진한 법인이어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통합 권
고를 할 예정인데 특히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재원미달 허가조건 위반 목적 외 사업 수, , ,

행 공익의 유해 행위 등이 허가 취소요건으로 되었다, ( ) .有害 25)

재벌기업들이 문화재단이나 학교법인 등을 설립하여 이 재단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

예산의 구분 학교법인 합병의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사립학교 교원 임면절차 명시 및 신분 보, , ,⑫ ⑬ ⑭

장 징계재심절차의 신설 재단분규 해결책의 명문화이사회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 ( ) .⑮ ⑯
22) 동아일보 자1963. 6. 8.

23) 매일경제 활발해 질 복지사업 자, “ ”, 1969. 12. 25 .

24) 경향신문 개정 의료법 내용 자, “ ”, 1973. 2. 10.

25) 동아일보 무실 한 비영리법인 정리 자, “ ( ) ”, 1972. 8.12.無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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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된 재산을 본래 목적과 다른 데 유용 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도 년 대 들( ) 70流用

어서이다 년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재산의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1974

상증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초의 출연 목적과 달리 공익법인 재산이 유용 되었. ( )流用

을 때 사후 에라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상속세의 최고( ) ,事後

세율도 에서 로 인상하였다70% 75% .26)

년 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공익재단의 폐해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공익법인의70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예컨대 개 재벌에 대한. 8

상속세 누탈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탈세 수법 중 첫 번째로 거론된 것이 문화( ) ,漏脫

육영 등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우선 상속세 대상에서 이탈시킨 후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산과 자금을 변칙 운영하는 방법이었다.27) 또한 일부 문화
재단의 실태를 알면 사회가 동요할 것이라거나 문화재단의 수가 여 개에 이르기는, 200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개의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일종의 허구가 아니면 부당한 탈세
등을 일삼은 끝에 재단의 설립목적과는 아랑곳없이 모리 행동의 음습지대( ) (謀利 陰濕地

가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帶 28)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면
세된 수 억원의 저택을 이신동체 격인 문화재단에 불과 기만원의 임차료만 내( )異身同體

고 출연자 자신이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임직원에게 줄 수익금을 일단 자회사격,

인 문화재단에 기부하여 면세혜택을 받은 후 이를 고스란히 장학금 학술연구비 등의,

명목을 붙여 임직원 또는 그 자녀에게 빼돌려 준 사실 급료 이외에 상여금 수당 특, , ,

근비 여비 복지후생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목적사업에 비해 관리비를 지나치게 많이, ,

지출해 온 사실 등이 그러한 예로 언급되었는데 현재 비영리법인 총수, 1975. 11. 30.

는 개이며 이중 재단법인은 개 사단법인 개로 보도되었다1,323 483 , 840 .29)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제정된 공익법인법은 사유재산권 존중을 전제로 하는 민법 규정
과 상충되는 규정이 너무 많아 사법 의 공법 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으( ) ( )私法 公法

나,30)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던 것 같다.31) 예컨대 경향신문은 문화재단이란“

이름 아래 많은 공익법인들이 탈세 탈법을 일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바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제고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32)

26) 동아일보 명문조항 없는 공익법인 증여재산 유용 할 땐 증여세 추징 자, “ ( ) ”, 1974. 9.17.流用

27) 경향신문 개 재벌의 누탈 사건에 비친 양상 속 검은 상속 탈세도 다양 자, “8 ( ) : , ”, 1974. 10. 29. .漏脫

28) 동아일보 일부 문화재단 실태 알면 사회 동요 자, “ ”, 1975. 12. 10.

29) 동아일보 재벌의 탈세재산유출구 봉쇄 국회에 제출된 공익법인 설립 법안 자 면, “ : ”, 1975. 12. 10. 1․
30) 동아일보 공익법인법 자, “ ”, 1975. 12. 18.

31) 매일경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자 등, ” “, 1975. 12. 12.

32) 경향신문 공익법인 규제의 강화 자, “ ”, 197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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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의 제정 후(2)

공익법인법의 시행부터 차 개정 까지1) 1 (1994)

어쨌든 재벌의 편법적인 기업재단 활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민법의 규정을 보
완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년 월 일 국회를 통과하여1975 12 18

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1976

었다 공익법인법은 종전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33)

전체적으로는 출연자와 경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기능,

을 확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탈세 부당이득을, ,

포함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재산의 출연 및 관리에 관하여 명확히 하였다 동법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개 항으로 세분해서 명시하였는데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방계회11

사 지원책으로 활용해 온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법인의 기본재산목록을 정관에 규정하도.

록 하고 과실이 없는 재산의 출연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실재산의 출연을 지양하기 위,

해 설립허가시에도 법인 자산의 부실 여부를 당국이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출연재산의,

관리 강화를 위해 출연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검사 및 감사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기
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둘째 법인의 경영자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임원의 자격을 법정화하고 결. ,

격사유가 있을 때 취임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강제 규정을 두었으며 인의 감사를 두도, 2

록 의무화 하되 이사의 직무집행유지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수의 분의 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3 1 .

셋째 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장학금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였으
며 수익사업의 규제를 위해 수익사업을 매 사업마다 또는 사업변경시에 주무관청의 승,

인을 얻도록 하며 사업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수익사업에 대해 주무관.

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3 3

하도록 했으며 양벌 규정을 강화하여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도록 했다, .

이처럼 공익법인법의 제정에 따라 종교자선학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 ․
립은 공익법인법에 의하게 되었고 이것은 공익재단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비약적으로 증.

가하였다 년대에 개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었으나 년대에는. 1970 186 , 1980

개 년대에는 개 년대에는 개가 설립되는 등 외형적으로도 엄552 , 1990 1,387 , 2000 2,004

33) 동아일보 공익법인 설립법안 확정 자 면 보도 내용을 연구자가 분류정리, “ ”, 1975. 12.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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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공익법인을 이용한 절세 또는 변칙 상속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언론에 오

르내렸다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의 상속세 절감이 다시 사회적 관심이.

된 것은 년 월 삼성가의 상속세 보도이다1988 5 .34) 또 일해재단 새세대육영회 새세대, ,

심장재단 등 공익법인의 변칙적인 기부금 모집이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계속하여 보도되었다.35) 이에 따라 다시 공익법
인 관리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국세청은 공익법인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익법,

인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의 사후규제에서 사전지도 위주로 전환 전국 개 공익, 3,713

법인의 인허가자료 및 출연재산명세서를 수집해 전산관리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년 월 말 현재 전국 공익법인 수는 모두 개로서 이중 교육법인. 1988 11 3,713

이 개 사회복지법인 개 장학법인 개 종교법인1,021 (27.5%), 714 (19.2%), 547 (14.8%),

개 이었다254 (6.8%) .36)

년 월에는 국세청이 실시한 공익법인 실태조사에서도 재벌 소유 문화재단 등1991 8

이 기업주의 사유화 방계회사를 통한 변칙 주식 소유 주식 상속 없이 경영 실권 행사, ,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보도가,37) 월에도10

기업의 변칙 문화재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38) 동 보도에는 국내 재벌들이 소유,

하고 있는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이 모두 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기업주가 생전에 면60 ,

세혜택을 받으며 대량의 개인 지분을 출연 사망 후 상속세 부과도 없이 세들에게 자, 2

동적으로 상속됨으로써 사실상 재산의 변칙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재벌 그룹,

의 문화재단을 포함한 국내 전체 비영리법인들이 년 한햇동안 부동산매매를 통해 거90

둔 양도차익이 백 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 그리고 년도에 설립된 대농대우 두산9 28 , 91 ,

등의 각종 재단의 지분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지분율과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무의결권주식만 면세혜택을 주는 동시에 가족과 친인척의 이사 취임을
막도록 규정하라는 취지의 주장 내용이 실려 있다 공익사업법인의 재산출연과 관련하.

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출연기준을 보완한다는 내용,39) 개에 이르3,754

는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출연재산이 출연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중 이상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파악하60%

여 재벌기업들이 출자한 각종 재단이 재벌 부 의 은닉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 )富

34)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자, “ ”, 1988. 5. 18.

35) 경향신문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 자, “ ”, 1988. 11. 2.

36) 동아일보 공익법인 세무관리 대폭 강화 자 경향신문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 자, “ ”, 1989. 3. 28. ; , “ ”, 1989. 3. 28.

등

37) 경향신문 재벌 문화재단은 재산도피 창구인가 자, “ ”, 1991. 8. 18.

38) 동아일보 기업 변칙 문화재단 추궁 자 면, “ ”, 1991. 10. 4. 1

39) 동아일보 변칙증여 방지 세제 강화 자, “ ”, 199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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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40) 등이 있었다 특히 재벌그룹 총수가 재단에 계열사 주식 등을 출연했다가 이를 시.

가보다 낮은 값으로 세 등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파는 형식으로 변칙증여 하는 행위에2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1)
년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재벌이 출연한 공익재단에 대한 문제1993

제기는 더욱 강해졌다 그 계기 중의 하나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이 있다 민자. . “

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상당수의 재산을 재
단 등에 출연했다며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의도적인 재산의 도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지나친 부동산 보유로 논란이 일자 재단설립 의.

사를 밝히는가 하면 사학재단을 돈벌이나 땅 투기에 악용하는 등 변칙적인 운영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그룹들이 설립 운영하는 일부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공. , ,

익법인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는 보도 내용에서처럼......” 42)

재단법인의 설립이 순수한 공익목적이 아니고 재산 도피 탈세 또는 변칙 상속 등의 이,

유가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재벌들뿐만이 아니고 재산을 가진 사회지도층에서도 활,

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3) 이에 따라 세무관서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
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만 사후관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서면조사 결과 조세
회피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44)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관리를 더
욱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45)

년 말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배제 범위가 에서1993 20% 5%

로 바뀌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법 개정 전부터 를 초과하, 5%

는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재벌그룹 공익재단들이 주식처분에 나서서 이하로 지분율을5%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지분율을 이하로 낮추어야 해당 그룹의 유무상 증. 5% ․
자에 참여하여 그룹 차원의 지분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공익법인이,

절세와 그룹 계열사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언론에 보도되었다.46) 대기
업들의 사회기여도가 아직 미약하고 그 범위도 학술장학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 그룹 중 아직까지 공익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그룹도 개나 된다는, 30 7

언론 보도47) 역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생각된

40) 동아일보 주식이동 부 세습 봉쇄 공익법인 재벌 재산은닉 감시 자 동아일보 재벌 공익법인, “ : ”, 1991. 11. 9. : , “

세무관리 강화 자 등”, 1991. 12. 24.

41) 경향신문 재벌 공익법인 세무 강화 자, “ ”, 1991. 12. 25.

42) 동아일보 공익재단 재산 도피처 의혹 많다 자, “ ”, 1993. 3. 25.

43) 경향신문 여론 악화에 등 밀린 실사 자 경향신문 속출하는 공직자 재단 설립성금 기탁, “ ( )”, 1993. 4. 9. ; , “ :實査 ․
사회환원이냐 은닉축소냐 자”, 1993. 8. 31.․

44) 동아일보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키로 자 동아일보 공익법인 무더기 조사 자, “ ”, 1993. 6. 3. ; , “ ”, 1993. 10. 15. ;

경향신문 공익법인 출연재산 세무관리 강화키로 자 등, “ ”, 1993. 6. 3.

45) 동아일보 공익법인 출연 혜택 축소 부 변칙 상속 증여 막겠다 자 등, “ : ( ) - ”, 1993. 6. 19.富

46) 한겨레 재벌 공익법인 사익추구 수단 자, “ ”, 1994. 6. 30.

47) 동아일보 대 그룹 중 곳 공익재단 없어 자, “30 7 ”, 199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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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년 월 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1995 1 5 .

동 개정의 내용은 동법 제 조 항을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5 5 “

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분의 을 초과할 수 없다 로 하여 종전의5 1 .” 3

분의 을 분의 로 개정하고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1 5 1 , “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는 동법 제 조 항을 신설하는 것이었.” 17 2

다.49)

공익법인법 차 개정 후부터 현재까지2) 1

년 말부터 공익재단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관주도가 아니고 기업주가99 . ,

거금을 쾌척해 만든 재단도 아닌 순수 민간이 주축이 돼 만든 공익재단들 한국인권재, ,

단 한국여성기금 아이들과 미래 아름다운재단 등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공익, , , ,

재단들은 시민의 힘만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범하였기 때
문에 지원영역과 모금대상은 다르지만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를 바꾸기 위해 뛰고 있
으며 기금마련을 목표로 월급 내기 유산 남기기 결혼축의금의 기금화 희망, 0.1% , 1% , ,

의 동전모으기 등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모금방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
었다.50) 이에 따라 기부금 공제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예컨,

대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에 대한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하였
다.51)
또한 기업기부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년 말 현재 기업 기부액이 국. 99

가 전체의 기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년 기준 인데 비해 한국은25%(98 ) 60%

나 되지만 기업 기부는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고자 마지못해 하는 준조세적 자선이거, ‘ ’

나 기업 소유주의 과시적인 자선이 대부분이어서 자발성 지속성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
니라 기업인들이 공공성을 지닌 법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혼돈 개인 기부는 마다한 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한 기업기부만을 선호하게 되어 국민들로부터 냉담한 시선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예컨대 전경련. .

48) 신현만 대기업 문화재단의 비리 백태 말 호 장윤선 재벌 공익법인 포장만 공, “ ”, 57 , (1991.3), pp132-136 ; , “ ,「 」

익 아니에요 말 호 등도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5 , (1998.7), pp90-93 .「 」

49) 황창순 공익법인 규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동서연구 제 권 윤철홍 공익법인의 설립운, “ ”, 8 (1996), pp.5-24 ; , “「 」 ․
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동서연구 제 권 에서 당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8 (1996), pp.25-42「 」

있다.

50) 동아일보 여성 기금 등 민간 공익재단 잇단 탄생 자에서 연구자가 정리, “ ”, 2001. 2. 8.

51) 동아일보 참여연대 경실련 기부금도 소득공제 자, “ , ”, 200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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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경상이익의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는 기업들의 모임인 클럽을1% ‘1% ’

만들었는데 현재 현대아산 삼성 포항제철 동아제약 한화 유한킴, 2001. 2. 22. LG SK

벌리 등 개사가 가입을 신청했다88 .52)

다른 한편 이 시기에는 언론재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던 때였기 때문에,53) 아태재
단 등 일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고,54)
기부금의 용도나 출처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55) 또한 년 사학법2004

개정을 둘러싼 공방에서 드러났듯이,56)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관리의 자율성과 공
공성 등에 대한 한계 설정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57)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일부 반영하여 공익법인법도 년의 차 개정을 포함하여95 1

모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에 행해진 차6 . 1997. 12. 13. 2

개정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제 조의 에 주무관청은 제 조의 규정에16 2 “ 16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뿐이었다.

에 행해진 차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2004. 10. 16. 3 ․
률 제 조 제 항에 대하여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포괄적으로 대통령14 2 , “

령에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고 판시한 것 때.”

문에,58) 제 조 항을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14 2 “ 1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1

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고 구체적으로 위임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개정일.”

뿐이었다 또한 에 행해진 차 개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 3. 31. 4

의 개정에 따라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었다.
에 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동 개정안의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바와2008. 3. 14. 5 ,

같이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에 따라 제출된“ ”

것으로서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오로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법률일 뿐이었다.
에도 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동 개정안의 내용은 제 조 제 항 단서2011. 3. 7. 6 , 11 3

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

분의 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매도 또는 교환 등 대통100 20

52) 동아일보 기업 기부는 미래 위한 투자 자에서 연구자가 정리, “ ”, 2001. 2. 22.

53) 예컨대 동아일보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요지 자, “ ( )”, 2001. 6. 29.

54) 예컨대 동아일보 아태재단 의혹 공방 세무조사를 단행해야 자,“ , ”, 2001. 7.23.

55) 동아일보 노벨상금 억원의 행방 자, “ 11 ”, 2002. 3. 20.

56) 동아일보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 주요 내용과 문제점 자, “ : ”, 2004. 10. 14.與

57) 동아일보 사학법 개정안 위헌 논란 사유재산 운영권 침해 자, “ : ”, 2005. 12. 13.

58)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2004. 7. 15.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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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
다 다만 이전의 개정과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실공익법인의 활동에 제약.

을 주는 것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민법 개정안 법인편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3) ( ) :

년 월에 발표된 민법 개정안 법인편 제 조 제 항은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2010 6 ( ) 32 3

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국가. ․
의 관여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제에 대하여.

는 전근대적인 국가 독점주의적 법인관 을 체계화 한 일본의 법인제도의 잔재라( )法人觀

거나 또는 준칙주의를 채택하는 스위스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인가주의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59)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며 재단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과 활동에서 불평등한 차등을 해서 안된
다는 견해,60) 등 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 재단법인이라는 점에서만 본

다면 원칙적으로 그 설립이나 운영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적다고 보인다 그러나 비.

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 되어 당연히 세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그에 대한 국가의 관
여가 필요하게 된다는 측면도 있다 재단법인에서는 재산 그 자체가 중요하여 원칙적으.

로는 설립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세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국가의 관여는
축소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행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개정은 방향이 옳은 것으로 본다 민법의 이러한 개정은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할.

것이다 인가주의로의 개정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설립과정 법인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

서술하고자 한다.61)

설립 과정상의 문제.Ⅲ

설립절차 개관1.

공익재단의 설립은 재단 실체의 형성 정관 작성 재산의 출연 기관의 구성 허가 신( , , )→

청 주무관청의 확인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의 순에 의한다( ) .→ →

59)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제 호 한국민사법학회, “ ”, 47 , (2009), p732「 」

60)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 p87-88

61)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신설공익법인을 위한 실무안내 등을 참조하였음, “ ”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64&bbsBean.bbsSe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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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의 형성(1)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 ,

등을 준비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 」 「 ㆍ

관한법률 에 의한 공익법인 의료법 에 의한 의료법인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 ,」 「 」 「 」

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한다.

법인의 목적 결정1)

설립할 법인의 목적을 정해야 하는데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 , , , ,

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민법 제 조 공익재단법인의 경우( 32 ).

에는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 ,

다.

재산의 출연2)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며 출연자는 인이어1

도 가능하다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설립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 설. .

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민법 제 조 및 제 조 항 제 조 항 그러나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 33 47 1 , 48 1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
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민법 제 조 항 및 제 조 항( 47 2 48 2 ).

법인의 명칭3)

다음으로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하는데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인지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관의 작성4)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 ,

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관에는 법인의 사업목적 명칭 사무소 소. , ,

재지 자산의 종류 구성 관리 운용방법 회비 등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 · · · ,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고 절대적 기재사항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정관으로서( ),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 조( 43 ).

법인은 육체가 없는 존재이므로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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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자연인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의사를 결,

정하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한다 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대표의 일· ·

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법인은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감사. ,

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 재산출연자 가 다수인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 )

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인인 경우에는, 1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 신청(2)

주무관청의 결정1)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
정관청 즉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과 각 부, . ·

처 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 ㆍ ㆍ ㆍ

청장이 된다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된다 또한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무관청이 된다· · · .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부1①

작성한 정관 부1②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 각 부와 재산( ) 1③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 이 경우 법인 설립1 .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
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한다,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부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1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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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한다,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부와 취임승낙서 부 비영리재단법1 1 :⑤

인은 설립자 재산출연자 의 의사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며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 ) ,

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한다, .

창립 발기인 총회 회의록 부( ) 1⑥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

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 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 · , ,

및 수증 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 ) ,受贈

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며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해야, ,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3)

주무관청의 검토사항1)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며 다음의 판단을,

통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 ,①

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

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②

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하며 목적사, ,

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
한다.
법인명칭의 유사성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③

부를 검토한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④

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

재산출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출연된 재산이 활용가능한지를 검토한다, .

허가 등 처분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리며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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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설립허가 이후 법인의 명칭 변경 사업내용 변경 허가조건 변경. , , , ,① ② ③ ④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 ,⑤

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줄 수 있다 법인설립 허. ‘

가 일부터 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년 이상 중단하지1 ’, ‘ 2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 ’ .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4)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세무상의 처리를 위해서.

는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도 해야 한다.

설립 과정상의 문제2.

설립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한계 인가제로의 민법 개정에 대한 의견(1) :

설립과정 전체의 과정을 판단하면 법인의 실체 형성절차는 설립자 등 자율적 의사에,

따라 행해지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단
계이다 법인 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 , ,

능성 등이 중요한 검토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거의 주무관,

청에 맡겨져 있다는 점 즉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이 현재 비영리법인,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기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공익 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화하여 일정한,

기준이 되면 무조건 설립 허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법인 설립에서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해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가주의와 허가주의의 대립.

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설립 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오늘 날에는 대,

륙법계의 어떤 나라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우,
리 법의 근간이 되었던 일본 민법도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자유롭
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2) 민법 개정안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
62) 윤철홍 전게 논문, , p.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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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 규정하고 있다 설립자가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그 재단.

법인은 설립자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관리조직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재단법인 운영에 있
어서의 최고지침은 설립자의 의사가 된다 이러한 설립자의 의사는 설립단계에서는 단.

독행위인 재단설립행위와 정관에 표시된다.63)
또한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재단의 설립과 주식

회사의 설립 중 어느 것이 더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할까 주식회사의 설립은 회사법에?

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르면 국가의 관여 없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
하게 한다 준칙주의 공익재단의 경우에도 이처럼 국가의 관여 없이 일정한 절차를 밟( ).

으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이 점에서는 인가주의로
바뀌는 민법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외국의 입법례와 재단법인의 본질.

을 고려한다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인가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인가주의로 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면 아예 미국과 같

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자유롭게 인정하되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
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출연 구원장학재단 사건(2) :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어떠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
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의 추징 문제가 따르게 되.

어 세법이 순수한 공익재단의 설립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원.

장학재단 사례를 검토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제 항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내국법인 주48 1

식의 성실공익법인은 이상 취득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5%( 10%) ,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
를 공익법인에 부과한다.64)
구원장학재단 설립자는 월 억 재산 주식지분 을 기부하여 년 동안2002. 8 210 ( 90%) 6

억여 원을 장학금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년 월 관할세무서에서41 , , 2008 2

초과 부분을 증여로 간주 억 증여세를 부과하였다5% , 140 .

63) 제철웅 전게 논문, , p73

64)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취득 제한규정은 상속세법이 년 월 일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1990 12 31 4283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단서를 신설한 것이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 8 2 1 1 .

식출연으로 재벌기업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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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제 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초과 지분을 증여로 간주하는 상증세법 규1 , 5%

정은 경제력 세습 방지 규정이므로 순수한 장학사업에는 적용 없다 는 이유로 원고“ .”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익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인데 설립자와 재단의 보유,

주식 수를 합하면 로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법령 문언에 없는 추가100% ,

적 요소를 설정해 이 과세처분을 위법한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과 입법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65) 심 법원과 심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된1 2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하여는 입법 당시부터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으며. ,66) 현재에
도 계속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67)
미국의 경우 년 연방세법 개정1969 68)으로 민간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

을 제한하고 있다 미연방세법 조 과세상 혜택을 받고 있는 민간재단에( 4943(c)(2)(A) ).

의해 기업이 지배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업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다 민간재단에 허용되는 주식의 보유한도는 민간재단이 보유한 의결.

권 있는 주식과 부적격자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이다 보유한도를20% .

넘어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주식가치의 가 과세된다 미연방세법 조10% ( 4943(a)(1)

).69)

일본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규정이 없고 총무성에서 공익법인을 감독하기 위한 기,

준서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70) 동 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에 있어, “

서 기본재산으로서 기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영리기업의 주식 보유 등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영리기업의 전체 주식의 분의2 1

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고 한다 일본의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까지 보.” . 50%

유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65) 서울고등법원 선고 누 판결2011. 8. 19. 2010 26003

6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상속세법개정법률안정부 검토보고 에서는 이 개정에 반대, " ( ) ", 1996.11, p.20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분산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지주회사로 간접지배. , “ ·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여지나 개정안에서와 같이 주식보유총수의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방향, 5%

보다는 기업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부의 사회환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상속세의 부의 사회환원 기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 개정내용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봄 이라고 하였다” .

67) 주식 선의의 기부막는 과세 족쇄 파이낸셜뉴스 자‘ ’ 5% , (2011. 9. 4. )

68) 그 당시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H.R. REP. 91-413, H.R. Rep. No. 413, 91ST Cong., 1ST Sess. 1969,

1969 참조 유료사이트에 의해 해당 원문확인 가능하다. westlaw( ) .

69) IRC § 4943. Taxes on excess business holdings

(a) Initial tax.--

(1) Imposition.--There is hereby imposed on the excess business holdings of any private

foundation in a business enterprise during any taxable year which ends during the taxable period a tax

equal to 10 percent of the value of such holdings.

이하 생략( )

70) 公益法人 設立許可及 指導監督基準の び



67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면 우리의 규제 내용이 매우 경직적이고 엄격하다는
느낌이 든다 의 제한규정이 선의의 기업가가 공익법인에 더 많은 주식을 출연할 수. 5%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출연을 통한 지주회사화에 대한 제한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자체도 의문이며 지주회사화의 우려,

라면 그러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71)하거나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 다만 현행 상속세법상의 규정을 문리 그대로 해석하면 제 심과 같이 판단하. ( ) 2文理

는 것이 조금은 더 타당하게 보이므로 법의 취지를 살펴 구체적인 타당성을 존중할 것,

이냐 아니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문리 해석을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를 현명하게 처
리하기를 바랄 뿐이다.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Ⅳ

등기 및 정관 변경 법인의 사업 재산 운영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개관한다, , , .

등기 및 정관 변경1.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 즉 법인격 취득 요건이 된다 설립등.

기를 한 후에 설립등기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
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 조 이사의 변경 주사무소의 변경 분사무소의 설치( 54 ). , ,

등이 그러한 예이다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 청산인 등이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처벌. ,

을 받는다 민법 제 조 제 호( 97 1 ).

정관의 변경이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민법, (

제 조 및 제 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지 아니42 45 , ).② ① ③

하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 조 및 제 조3 ( 49 54 ).②

법인의 사업2.

목적사업(1)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이라 하며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

71) 의결권 포기시 과세혜택을 유지하나 의결권을 포기한 경우 현행과 같이 증여세 과세하는 방안을 주장한 견해로는,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참조, " “, , 2000.12, p.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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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한다 목적사업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
인정되어야 한다 공익령 제 조 공익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사업 내용( 5 ).①

은 장학금의 지급 연구비의 지원 학술진흥사업 및 시설운영 지원사업 출판 보급사업, , , ,

자선사업 등이며 법인이 정관에 정하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익령 제 조( 6 ).①

출연재산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출연 받은 재산.

은 출연일로부터72) 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증세법 제3 “ ” (

조 호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상당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48 -1 ), 70% “ ”②

사용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 조 호의 상증세령 제 조( 48 4 2, 38 ).② ⑤

수익사업(2)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수익 사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이. “ ”

라는 의미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으므로 법인세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열거되지 않은 수익을 얻는 경우( 3 2 ),② ①

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73)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 제 조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4 ).③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 또.
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20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공익법인이 설립( 154 1 ).

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

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
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가 필요하다.

72) 재산의 출연시기는 그 날로부터 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최초3 .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조에 정하는 귀속시기 즉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48 ,

할 때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즉 사망한 때, ,

를 출연시기로 한다 이미 설립된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출연시기로 본다. .

출연시한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의사를 표시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 개월까지이다(6 ) .

7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 4 3 ·

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

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와 재

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 조 제 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와는 그 입법목적과 적용 범11 3

위 등을 달리하는 제도이다대법원 선고 도 판결( 2006.9.22. 2004 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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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운영3.

기본재산(1)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법인설, ①

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② ③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이 이
에 해당한다 공익법 제 조 공익령 제 조 교육법인 또는 복지법인 등 관련( 11 . 16 , ).① ① ②

법은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

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비의 배 이상에 해. 10

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토지 건, ,

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채 공채 기타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 , · ,

인정하는 공시한 것 등이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분의. 100 8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연간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보통재산(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
산을 말하며 법인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통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①

이자 주식의 배당금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

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사업소득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해당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②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지출된 사업비 중 사: ,③

용 잔액 환불금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등이 해당.④

재산의 관리(3)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공익법인법 제 조 공익령 제 조 재산의 관리에는 매도 교환 양도( 11 . 20 ).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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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부 담보 등의 처분과 매수 신축 기부채납 및 기채 등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 , , ,

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감시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미하고 기본재산의 내용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기본재산 처
분은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74) 기부금
은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공익령 제 조 제 항 제 호 기부목적에( 16 1 2 ),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임하기 곤란한 합리성타당성객관성을 띤 사유 가 존재하지 아니“ ”․ ․
하는 한 기부금 사용 승인 을 금하며 특히 운영비를 위한 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

기본재산 취득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사유서 취득한 재산의 종류, , ·

수량 금액을 기재한 서류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이사회의· , ,

사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정.

관변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주 이내에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한다 민법3 (

제 조52 ).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 조 재산의 평가가액은 취( 11 ).②

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공익령 제. , (

조24 ).

재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4)

첫째 기본재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재단을 설립하.

는 경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없는 것 같다 예컨대 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기. 10

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지침을 적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기본재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에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

재 기본재산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의 원본 상실 위험 등의 이유로 법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점이 있다 기본재산 전체에 대해서 무조건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기본재산의 일정 부분 예컨대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법20%

인의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고 손실 등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르도록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보통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수익사.

7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11 3

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5. 9. 28.

다 판결2004 5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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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보통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보통재산이라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

기본재산 처분4.

기본재산 처분 허가의 법적 성질 자유재량행위(1) :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주무관청.

의 허가의 성질에 대하여 이를 자유재량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기본재산의 처분이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
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본래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설립자의 의사가 반영된 정관.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공익수행이라는 목적,

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
가가 관여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조건 처분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기속행위( )

는 의미이다.
현행 실무상으로는 예컨대 무수익 부동산채권주식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 ․

이지만 이와 반대로 현금을 주식무수익 부동산으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금, .․
을 채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수익성안전성합리성타당성전환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 ․ ․ ․
단하게 된다 또 처분하는 기본재산으로 제세공과금. 을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 세법 근거

법령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 성질의 변경 인가 기속행위 허가 범위의 축소 신고 갈음(2) ?( , ), (20% )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인가의 성질
은 기속행위가 된다 즉 주무관청은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범위에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재산의 처분 범위가 작은 경우.

에는 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에 개정된 공익법인법은, 2011. 3. 17. ,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분의 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100 20

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매도 또는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재량 판단에 따르게20%

한다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예컨대 부동산이라면 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

니면 가액으로 해야하는지 문제되는데 공시지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가액의,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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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법제 개편의 기본방향.Ⅴ

공익재단 법제를 개편한다면 결국 두 가지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공익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공익성의 판단을 국가가 한다면 공익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 ․
입이 정당화되어 법제의 개편방향도 현행대로 하거나 아니면 현행보다 더 국가의 개입
을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성의 판단을 공익재단의 설립자가 하.

고 국가는 그에 대한 차적 감독만을 하는 것이라면 현행보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는 쪽2

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익재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

익법인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가의 관여는 피할 수 없다 결국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가 되고 그에 따라 법제의 개편 범위도 달라진다 공익법인에 대.

한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 남용에 대한 보완으로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의 개
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권 확대 설립 운영1. ( , )

인가주의 확대 준칙주의와 유사하게(1) ( )

이미 본 바와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율,

권을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이며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

본다면 설립 당시의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하는 것 즉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75)
현재 우리 법은 재단법인의 설립 민법 제 조 정관변경의 허가 제 조 재단법인( 32 ), ( 45 ),

의 목적의 변경 제 조 이사해임권 및 임시이사선임권 공익법 제 조 등을 주무관청의( 46 ), ( 5 )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임원취임승인신청, ,76)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신청77)
에 대한 인가를 재량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재단법인에 합목적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재단법인은 주무관청.

의 인가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경우에만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관여 폭이 넓다.
독일의 경우에는 년의 연방행정법원판결에서 재단법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면서1972

재단에 대한 국가감독은 순수한 법적 감독으로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국가와 재,

단법인 사이에도 이념적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상호경쟁관계에 있음을 인정한 것인데,
75) 국회에 제출된 공익신탁법안 제 조는 공익신탁을 설정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한다고 규2011. 11.9 ( ) 3

정한다.

76) 대법원 선고 두 판결2000. 1. 28. 98 16996

77) 대법원 선고 누 판결1997. 12. 26. 97 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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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설도 국가의 감독권한은 법적 감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관의.

활동이 정관과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현행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면
주무관청이 여기에 개입하여 재단의 합목적적 활동을 부정하고 자신의 합목적성으로 대
체해서는 안된다.78) 미국의 경우 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세법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므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도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에만 개입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신고 범위 의 적정성 및 판단 기준(2) : 20%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무조건 허가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다 공익재단이므로.

국가의 관여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지나친 점이 있다 기본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는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재단의 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사후신고 등으로 갈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익법인법은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로20%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 적정한 것인지 를 가액 면적 비율 등 어느 기준20 % , 20% , ,

에 따라 정할 것인지 애매한 점이 있다 이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법상.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에서는 시가의 이내는 정상가격으로 보므로 정30% 30%

도로 정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한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해준다는 것에.

있다.

투명성 확대2.

공익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면세자격을 주기 때문에 면세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의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를 받아야 한다IRS .79) 조직테스트
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상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관에 연(Organization test)

방소득세법 의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기관을 운영한다는§501(c)(3)

점 기관의 수입이 이사나 관리자 수탁자 기타 개인에게 배분되지 않으며 청산을 할, , ,

때에는 의 면세목적에 분배하거나 다른 면세기관에 분배하며 정치적 활동을§501(c)(3) ,

78) 제철웅 전게 논문, , pp.81-83

79) 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최근의 논문으로 김진수김, /

태훈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권 호 한국세무학회, “ ”, 28 4 , (2011.「 」

참조 동 논문에서는 이하에서 공익성 검증기관을 도입하고 통일적 검증기준을 제정하며12), pp267-295 . p.289 ,

공익성 검증기관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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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운영테스트.

란 기관의 운영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이 되어야 한다(Operational Test)

는 것으로서 기관의 사업활동은 면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그 비용지출은 규모,

나 자금조달 등에 비추어 상응한 것인지 자금조달에 있어서 투자소득이 아닌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익성테스트에 있.

어서 연간 수입의 분의 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요한다 이러3 1 (§509(a)).

한 테스트를 거쳐 면세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정기적인 조사가 행해진다 면세자격 승인.

시의 심사에는 신청단체의 활동실적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의 정관 내지 규약에
기재된 목적 잔여재산의 귀속 재무상황 등 형식적인 면에서의 심사가 중요시되고 정, , ,

기심사시에는 재산이나 자금이 내부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심사가 중요시된다.80)
우리의 경우 년 기부 관련 세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2007

기 위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문제는 법령의 미비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투.

명성 확보방안의 실질적 시행일 것이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령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 혜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자치를 최대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시의무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법인의 인원이나.

보유자산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규모에 따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예컨대 상증세법시행령 조는 자산규모가 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세무확. 43 10

인 의무를 면제하고 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은, 10

경우에도 세무확인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규모의 적정.

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예컨대 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이사를 두, 100

도록 하는 방안 등의 연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상법상 주식회사의 휴면회사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산 및 청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공익법인에 대한 관계법령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법령은, .

기부금품모집법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공제 등,

세제 혜택과 관련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법령에 존재하는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세법상의 그것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주무관,

청의 허가 등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면세 자격의 취득 및 유지 등에는 국세청에서 일괄
하여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80) , “ NPO ”, , 2004.9. pp.36-37.岩田陽子 稅制アメリカの レファレン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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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091700209202004&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74-09-17&officeId=00020&pageNo=2&printNo=16297&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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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향신문 개 재벌의 누탈 사건에 비친 양상 속 검은 상속 탈세도 다양 자, “8 ( ) : , ”, 1974. 10. 29. .漏脫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4102900329202027&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74-10-29&officeId=00032&pageNo=2&printNo=8952&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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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아일보 일부 문화재단 실태 알면 사회 동요 자, “ ”, 1975. 12. 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121000209202024&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75-12-10&officeId=00020&pageNo=2&printNo=16674&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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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아일보 재벌의 탈세재산유출구 봉쇄 국회에 제출된 공익법인 설립 법안 자 면, “ : ”, 1975. 12. 10. 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121000209201013&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75-12-10&officeId=00020&pageNo=1&printNo=16674&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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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동아일보 공익법인법 자, “ ”, 1975. 12. 1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121800209204004&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75-12-18&officeId=00020&pageNo=4&printNo=16681&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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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매일경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자 등, ” “, 1975. 12. 12.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121200099202001&editNo=1&printCount=1&pu

blishDate=1975-12-12&officeId=00009&pageNo=2&printNo=3009&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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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향신문 공익법인 규제의 강화 자, “ ”, 1975. 12. 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121000329202003&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75-12-10&officeId=00032&pageNo=2&printNo=9294&publishType=00020)



93

28) 동아일보 공익법인 설립법안 확정 자 면 보도 내용을 연구자가 분류정리, “ ”, 1975. 12. 9. 1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120900209201011&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75-12-09&officeId=00020&pageNo=1&printNo=16673&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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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자, “ ”, 1988. 5. 1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51800329206001&editNo=3&printCount=1&pu

blishDate=1988-05-18&officeId=00032&pageNo=6&printNo=13118&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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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경향신문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 자, “ ”, 1988. 11. 2.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110200329206011&editNo=3&printCount=1&pu

blishDate=1988-11-02&officeId=00032&pageNo=6&printNo=13264&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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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아일보 공익법인 세무관리 대폭 강화 자, “ ”, 1989. 3. 2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32800209205004&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89-03-28&officeId=00020&pageNo=5&printNo=20766&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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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 자 등, “ ”, 1989. 3. 2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32800329206002&editNo=3&printCount=1&pu

blishDate=1989-03-28&officeId=00032&pageNo=6&printNo=13386&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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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향신문 재벌 문화재단은 재산도피 창구인가 자, “ ”, 1991. 8. 18.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81800329121004&editNo=15&printCount=1&p

ublishDate=1991-08-18&officeId=00032&pageNo=21&printNo=14144&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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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아일보 기업 변칙 문화재단 추궁 자 면, “ ”, 1991. 10. 4. 1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00400209201011&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91-10-04&officeId=00020&pageNo=1&printNo=21610&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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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아일보 변칙증여 방지 세제 강화 자, “ ”, 1991. 10. 24.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02400209206001&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91-10-24&officeId=00020&pageNo=6&printNo=21629&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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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아일보 주식이동 부 세습 봉쇄 공익법인 재벌 재산은닉 감시 자, “ : ”, 1991. 11. 9.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10900209201003&editNo=1&printCount=1&pu

blishDate=1991-11-09&officeId=00020&pageNo=1&printNo=21645&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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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재벌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 자 등, “ ”, 1991. 12. 24.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22400209207004&editNo=2&printCount=1&pu

blishDate=1991-12-24&officeId=00020&pageNo=7&printNo=21688&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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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경향신문 재벌 공익법인 세무 강화 자, “ ”, 1991. 12. 25.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22500329107003&editNo=15&printCount=1&p

ublishDate=1991-12-25&officeId=00032&pageNo=7&printNo=14269&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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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동아일보 공익재단 재산 도피처 의혹 많다 자, “ ”, 1993. 3. 25.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2500209204001&editNo=1&printCount=1&pu

blishDate=1993-03-25&officeId=00020&pageNo=4&printNo=22123&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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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향신문 여론 악화에 등 밀린 실사 자, “ ( )”, 1993. 4. 9.實査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40900329103001&editNo=15&printCount=1&p

ublishDate=1993-04-09&officeId=00032&pageNo=3&printNo=14725&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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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속출하는 공직자 재단 설립성금 기탁 사회환원이냐 은닉축소냐 자, “ : ”, 1993. 8. 31.․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83100329123001&editNo=15&printCount=1&p

ublishDate=1993-08-31&officeId=00032&pageNo=23&printNo=14851&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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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동아일보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키로 자, “ ”, 1993. 6. 3.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60300209111010&editNo=40&printCount=1&p

ublishDate=1993-06-03&officeId=00020&pageNo=11&printNo=22190&publishType=00010)

동아일보 공익법인 무더기 조사 자, “ ”, 1993. 10. 15.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101500209111010&editNo=40&printCount=1&

publishDate=1993-10-15&officeId=00020&pageNo=11&printNo=22315&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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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익법인 출연재산 세무관리 강화키로 자 등, “ ”, 1993. 6. 3.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60300329107020&editNo=15&printCount=1&p

ublishDate=1993-06-03&officeId=00032&pageNo=7&printNo=14775&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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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동아일보 공익법인 출연 혜택 축소 부 변칙 상속 증여 막겠다 자 등, “ : ( ) - ”, 1993. 6. 19.富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61900209106006&editNo=40&printCount=1&p

ublishDate=1993-06-19&officeId=00020&pageNo=6&printNo=22205&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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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겨레 재벌 공익법인 사익추구 수단 자, “ ”, 1994. 6. 3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3000289107001&editNo=5&printCount=1&pu

blishDate=1994-06-30&officeId=00028&pageNo=7&printNo=1940&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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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아일보 대 그룹 중 곳 공익재단 없어 자, “30 7 ”, 1994. 1. 23.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12300209107012&editNo=40&printCount=1&p

ublishDate=1994-01-23&officeId=00020&pageNo=7&printNo=22408&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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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도가 아니다 기업주가 거금을 쾌척해 만든 재단도 아니다 최근 년 사이 순수 민간. . 1 2∼

이 주축이 돼 만든 공익재단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한국인권재단 한국여성기금 아이들과미래 등이 그런 작지만 아름다운재단들, , , ‘ ’ .

시민의 힘만으로 공익에 이바지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이들은 지원영역과 모

금대상은 다르지만 한국의 척박한 기부문화를 바꾸기 위해 뛰고 있다.

첫 주자는 년 월 창립이사회를 연 한국인권재단 인권운동 활99 11 (www.humanrights.or.kr).

성화와 인권연구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년부터 년째 인권학술회의를 개최해 그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묶어냈으며 지난해에는99 3

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을 초청했다1980 .

인권재단 홈페이지에 설치된 인권자료실에는 쉽게 접할 수 없던 국내외 인권관련논문과 자료

여편이 구비돼 있다170 .

그러나 아직 재단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신용석 이사장은 정. ( ) “愼鏞碩

부나 기업 지원보다는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기금마련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

년 월 딸들에게 희망을 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립된 한국여성기금99 12 ‘ ’

은 여성전문인력 양성과 소외계층 여성 공익여성운동 지원 등을 목(www.womenfund.or.kr) ,

표로 한다.

추진위원 만명 억원 기금마련을 목표로 월급 내기 유산 남기기 결혼축‘ 100 , 1000 ’ 0.1% , 1% ,

의금의 기금화 희망의 동전모으기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

지금까지 추진위원 만명에 기금 억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 지난해 월 여성가장 명에게6 33 . 11 9

겨울나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배분사업도 시작했다 이미영 기획홍보부장은 힘이. ( ) “李美英

들더라도 소액다수의 기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며 기금을 모으고 그 이자로 배분해야 하” “

기 때문에 더 많은 축적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 말한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쓰기를 표방하는 아름다운재단 은 미국의‘ ’ (www.beautifulfund.org)

지역재단 을 모델로 삼아 지난해 월 출범했다(community foundation) 8 .

나눔운동과 기부자가 지정하는 각종 기금운용 등을 통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을 목1%

표로 한다.

미국에는 만여개의 공익재단이 있어 기업과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 시민사회의 재정적 뒷4

받침을 하고 있다.

지난해 월 개 벤처기업이 출자해 만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2 25 (www.kidsfuture.net)

는 아동청소년 보호사업 장애인지원사업 빈곤계층의 자립 및 자활사업 사회복지단체 지원사, , ,

업 등에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기치로. ( )

내걸고 저소득층 공부방과 시민단체 아시아 들을 위한 중고컴퓨터 지원사업을 벌이고, NGO

있다.

삼성물산이 중고컴퓨터를 기증하고 한국컴퓨터재활용협회가 무상으로 점검과 수리를 옥션, ㈜

이 자선경매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포장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업체들의 지원 릴레이가‘ ’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사무국장은 최근 벤처업계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오히려. ( ) “朴性熏

참여 업체는 여군데로 늘어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 소개한다 이밖에50 ” .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올해안에 환경운동을 지원할 가칭 환경재단을 만들 예정으로 일 사업( ) 5

담당자 공채 공고를 냈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는 외국에는 다양한 재단들이. ( ) “朴元淳

있어 시민사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며 한국에도 지역별 분야별로 보” “

다 많은 재단이 생겨나야 한다 고 말했다” .

서영아기자< >sya@donga.com
43) 동아일보 여성 기금 등 민간 공익재단 잇단 탄생 자에서 연구자가 정리, “ ”, 2001. 2. 8.

(http://news.donga.com/3/all/20010208/764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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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을 비용으.

로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의 지정요건이 엄격해지고 기간도 년으로 제한된다5 .

재정경제부는 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13 ,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에 추가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법인은 소득금액의 개인은 소득의 범위안에서 각각 손비로 인정해주거나 소득공제5%, 10%

를 해주기로 했다.

또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지정요건을 고쳐 주무관청의 장이 지정단체

를 재경부에 추천할 때 공익성 기부금 모집의 목적과 목표액 등을 심사하도록 했으며 지정한,

도도 년으로 제한했다5 .

재경부 당국자는 새로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지정

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 추가했으며 지정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을 제한하고 선정기준도 강화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손금인정단체 심사과정에서 공익성 여부 를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자동차리스 용역, .

에 대해서는 자동차렌트용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7 .

이와 함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벌이

는 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44) 동아일보 참여연대 경실련 기부금도 소득공제 자, “ , ”, 2002. 2. 13.

(http://news.donga.com/3/all/20020213/7787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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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부호들이 부시 정부의 상속세 폐지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서는 차라리 충격이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 세계 최고의 부호 명이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이, , 120

유는 부의 편중이 심해진다 는 것 이들의 걱정은 상속세 폐지가 미국의 기부문화에 치명적“ ” .

인 타격을 줄 것이란 점으로 이어졌다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자선기부금을 많이 내던.

미국 부자들의 전통이 깨진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도 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경련이 년 말 실시한90 . 99

조사 결과는 기업기부활동의 상당 부분이 기업재단을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기업재단의.

총사업비 규모는 년 억원에서 년 조 억원으로 늘어났다 돈이 쓰인 곳은 문화95 4115 99 1 7000 .

시설 건립 사회복지 학술 및 교육 진흥 등이 중심이며 예술 및 스포츠에 대한 지원도 활발, ,

하다.

전경련의 다른 조사에서도 개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상이익의 이상을 사회공헌활147 1%

동에 쓰고 있고 이상 지출하는 기업도 여개에 이르렀다 종업원들의 자원봉사 등 인적5% 30 .

교류를 통한 공헌활동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기업들도 엄청나게 기부를 한다 기업 기부액이 국가 전체의 기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년 기준 인데 비해 한국은 나 된다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25%(98 ) 60% .

액수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왜일까. .

이상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기업 자선은 부정적 여( ) “李相旼

론을 무마하고자 마지못해 하는 준조세적 자선 이거나 기업 소유주의 과시적인 자선이 대부‘ ’

분이어서 자발성 지속성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한다” .

또 기업인들이 공공성을 지닌 법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혼돈 개인 기부는 마다한 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한 기업기부만을 선호하는 것도 기부문화의 정착을 막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점에서 전경련이 월 일 발족할 예정인 전경련 클럽 은 다른 차원의 기부 방식으3 14 ‘ 1% ’

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상이익의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는 기업들의 모임인. 1%

클럽에는 현재 현대아산 삼성 포항제철 동아제약 한화 유한킴벌리 등 개사가‘1% ’ LG SK 88

가입을 신청했다.

이연구원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부나 사회공헌이 신뢰라“ ‘ ’

는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사회적 투자임을 인식하고 자선활동도 특화된 영역에 초점을 맞

추는 등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교육에 주로 기부하는 빌 게이츠 전 세계 민” . ,

주화 투쟁에 기부하는 조지 소로스 환경운동에 기부하는 테드 터너처럼 한국 기업들도 기부, ‘

투자 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기업기부가 제대로 이뤄질 인프라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부를 권장하는 것은 구두선 이라“ ”

고 지적하는 박헌준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제도도( ) “朴憲俊

미흡하지만 특히 문화적 인프라도 바뀌어야 한다 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외국처럼 기부자의” .

이름을 딴 건물이나 장학금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한국적 문화 때문이란 지적이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45) 동아일보 기업 기부는 미래 위한 투자 자에서 연구자가 정리, “ ”, 2001. 2. 22.

(http://news.donga.com/3/all/20010222/7652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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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년 취재조사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청구서를 작성해 억원을95 99 33〓▽ ∼

유출 이 중 억원을 관리국장 등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김병관 회장의 차명계. 12 4

좌로 입금하고 억원은 명세없이 사용21 .

또 광고수입금액 수금실적에 따라 광고활동비를 일괄 지급한 뒤 이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수

십 개의 계좌에 분산 입금 대부분은 필요시 소액 인출해 정상적인 광고수주활동비로 처리, .

그러나 매달 만원은 모 종합금융에 개설된 김 회장 계좌로 입금해 사용500 .

개인 동아일보사는 고 김상만 회장 사후에 고인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만26 6526〓▽

주를 포함한 만 주를 년 월 설립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 면제를 신고28 363 94 7 .

년 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초과분에 대해 과세문제가 생기자94 1 5%

년 월 김 회장의 아들 재호 재열씨가 고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89 12 ,

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명의수탁자 명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년 주. 3 98

식실명전환기간에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해 증여세 억원을 탈루40 .

고 김 회장 소유 주식과 모 학원 보유 동아일보사 주식을 교환해 홍모씨 등 명에게 주식7 46

만 주를 명의신탁 그러나 주식실명전환기간에 김병건 부사장 등이 고인으로부터 직접 증7247 .

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세 억원을 탈루72 .

재열씨는 동아닷컴 최초 출자금 억원 만주 재호씨는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15 (30 ),

주식 만주 억원을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10 , 5 .

김 부사장은 모 출판판매사의 심모씨 등에게 억원을 빌려준 뒤 받은 사채이자 억원을 소득7 3

세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몇 건의 사채이자를 누락 이밖에 부동산임대소득 억원을 종합소득. 1

세 신고에서 누락.
46) 예컨대 동아일보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요지 자, “ ( )”, 2001. 6. 29.

(http://news.donga.com/3/all/20010629/7708754/1)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일 아태재단의 후원금이 년 동안 억원으로 연 평( ) 23 “ 7 213權哲賢

균 억원에 이르지만 입출금 현황이나 후원자 명단 납세 실적 등이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30 ,

있다 며 더 늦기 전에 아태재단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 .

그는 성명에서 아태재단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가 에 억원이나 쏟아 부어 재“ ( ) ( ) 60金大中 私家

단건물을 신축하는 등 제 의 일해재단으로 변질될 우려마저 증폭되고 있다 며 조세정의 확2 ” “

립과 비리의혹 규명 차원에서 아태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고 촉구했다” .

이에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아태재단은 외교부에 등록된 순수 공익( ) “張全亨

재단법인으로 민법 조에는 재단의 출연재산은 출연과 동시에 법인재산이 되고 해산시 국, 48 ‘

고에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며 비영리단체도 세무조사 대상이라면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 ” “

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고 말했다” .

그는 한나라당이 사실과 다른 허무맹랑한 내용을 소재로 명예훼손과 흠집내기를 계속할 경“

우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고 덧붙였다” .

송인수 윤영찬기자< · >issong@donga.com
47) 예컨대 동아일보 아태재단 의혹 공방 세무조사를 단행해야 자,“ , ”, 2001. 7.23.

(http://news.donga.com/3/all/20010723/7717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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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금으로 받아 아태평화재단에 기부했다는 억여원에 대한 의( ) 11金大中

문이 제기됐다 월간 신동아 월호 보도에 따르면 지난 년여 동안 이 돈은 아태재단에 기. ‘ ’ 4 , 1 ‘

부 된 것이 아니라 김 대통령이 언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개인돈으로 보관돼 왔다는 것이’ ‘ ’

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아태재단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는 터에 이런 의문까지.

제기돼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

김 대통령이 노벨상금을 아태재단에 기부했다는 것은 년 월 당시 언론에 보도됐고 관보2001 1

에도 등재된 사실이다 이 내용은 또 김 대통령의 년 및 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2001 2002

에도 기부된 것으로 반영돼 있다 그런데 아태재단 회계장부에는 그 돈이 월 현재까지 기부. 3

금이 아니라 가수금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국민과의 애초 약속을 어긴 것이 분명하‘ ’ .

지 않은가 가수금이란 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아태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에. ,

서 가수금 계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게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이다.

우리는 노벨상금이 이처럼 애매하게 처리된 것이 고의 에 의한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 .

노벨상금이 재단 예산에 뒤섞여 흐지부지되게 하지 않고 퇴임 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의미있

는 일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청와대측의 해명도 납득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경위야.

어떻든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그와 같은 노벨상금의 처리는 떳떳지 못한 것이다 얼마 전에도.

김 대통령이 년 장애인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울 영등포 및1992

경기 화성시 땅이 실제로는 아태재단에 증여된 일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자꾸 반.

복되면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 대통령의 년 노벨평화상 수상이 국민적 자긍심을 높여준 일이었다면 그 상금의 처리2000

도 당초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48) 동아일보 노벨상금 억원의 행방 자, “ 11 ”, 2002. 3. 20.

(http://news.donga.com/3/all/20020320/779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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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해 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단 권한 축소와14 ‘ ’

학내 자치단체 권한 강화 로 요약할 수 있다‘ ’ .

열린우리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학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한 집단의 지배적 영향권 아래“

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

그러나 전체 사학을 부정적 집단 으로 가정하고 법제화를 통해 획일적인 규율을 강요하는 것‘ ’

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사학도 공공기관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학 구성“ ”=▽

원들의 내부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재단이사회를 비롯해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감사 등 사학의 주요 포스트에 학교운, ,

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교사회 교수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 ,

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거나 재단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됐다 학교장의 법적 임기.

제를 도입한 것도 학사 운영에 대한 재단의 관여를 막겠다는 취지다.

재단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친족은 당해 학교의 학교장에 임용될 수 없고 이사회

에 분의 이상 참여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는 이사장의 친족도 학교장이 될 수 있었으며 이4 1 .

사회에도 분의 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3 1 .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교원 임면권은 논란 끝에 재단이 갖게 됐으나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했다 또 이사회와 인사 및 징계위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측 인사가.

참여하게 돼 내부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 초중등 교원의 채용도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의.

무화했다.

비리 분규 당사자의 임원 취임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

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학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학 자율성과 기본권 침해는 위헌 열린우리당은 시민단체와 사학재단측의 의견을 충분“ ”=▽

히 수렴했다고 했지만 정작 사학 관련단체는 개정안이 사학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 등이 주장해 온 공익이사제의“

명칭만 바꾼 형태로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것 이”

라고 했고 김윤수 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은 대다수 건전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 “

하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고 비판했다” .

사학 관련단체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자료를 통해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학측은 개‘ ’ .

방형 이사제가 설립자 또는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사적 법인체도 직원이 임원을 추천하도록 제도화한 예가.

없으며 본질적 자유와 권리의 침해 금지 를 규정한 헌법 조 위반이라는 논리다 이사장의, ‘ ’ 37 .

친족에 대한 이사회 내 비율 축소에 대해서도 건학정신 유지를 위한 이사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임의조직인 교사회 교수회 등을 법정기구화하면 학내 갈등관계를 발생시켜 학교가 권력투

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도 이를 의식해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를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자문기구로 두자는 절충

안을 냈으나 열린우리당은 심의기구로 강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학측은 학운위나 대학평의, .

원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하게 되면 이들 단체가 학교 경영에 개입하게 돼 책임은 안지며

인기 위주의 예산 편성 등 폐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49) 동아일보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 주요 내용과 문제점 자, “ : ”, 2004. 10. 14.與

(http://news.donga.com/3/all/20041014/81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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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자문변호사 명 가운데 명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4 3

힌 사실이 일 알려지면서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12 .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개( ) 12 “金振杓

방형 이사 선임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재단에 선택권을 부여해 위헌 소지를 없

앴다 고 주장했다” .

하지만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나라당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논쟁의 핵심은 사학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다.

동국대 김상겸 헌법학 교수는 사학법인은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면서도 교육시스( d · ) “金 謙

템 내에서 공공성을 가진다 며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자율성이 어디까지 인” “

정돼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사립학교가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들

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고 교장의 중임을 회로 제. 1

한한 조항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

숭실대 강경근 헌법학 교수는 사학 법인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 이사회 구성권인데( · ) “姜京根

개정안은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번에” .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권과 학교 운영권을 과잉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사립학교는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사학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개방형 이사가 분의 이 포함된다“ 4 1

고 해서 이사회의 의사 결정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 말했다” .

일부에서는 사학 법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보다는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느냐가 위헌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사학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위헌이 아니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면 위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50) 동아일보 사학법 개정안 위헌 논란 사유재산 운영권 침해 자, “ : ”, 2005. 12. 13.

(http://news.donga.com/3/all/20051213/825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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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설립자 황필상씨는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지분의 억원#1. 90%(180

규모 를 출연했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이 같은 주식 기부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억원) . 140

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정공방으로 간 이 사건은 심은 황씨를 심은 수원세무서의 손을. 1 , 2

들어줬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억원의 사재를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해비치재단#2. 5000 ( )

에 기부했다 글로비스 지분 규모의 주식 기부는 지난달 일 가 전달됐고 나머. 7.02% 29 3.51%

지 지분은 차후 증여될 예정이다 주식 기부가 한 번에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거.

액의 증여세가 걸림돌이었다.

선의의 주식 기부가 증여세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다.

과거 편법 재산증여 세금회피 등의 목적으로 주식 기부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된 상속,

및 증여세 조항들이 기부문화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 복지재단 전문가들은 과세 조항을 주식기부 관련 족쇄로 거론했다 상속세 및 증여4 · '5% ' .

세법 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특정회사 지분의 성실공익법인은 를 초과하는 주식48 5%( 10%)

등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하도록 명시돼 있다 황필상 이사장이 수원교차로 지분의 를 출. 90%

연한 구원장학재단 역시 이 조항 때문에 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140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부하기로 한 지분의 일부분만 우선 출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해.

비치재단은 글로비스 주식 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몽구 회장이 출연하기로 한 지분1.37% .

를 합하면 황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현대 기7.02% . ·

아차그룹 측은 고육지책으로 분할해서 출연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 한 세무 전문가는 정몽구. "

회장이 지분을 한꺼번에 기부했다면 해비치재단 측에 수천억원 규모의 증여세가 부과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재' '

산의 를 기부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50% .

액만 각각 억달러와 억달러에 달한다 이들의 기부금은 대부분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280 97 .

이뤄졌다 미국은 재단 내부인들이 한 기업의 주식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일본. 20%

은 까지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주식기부금에 대해선 전액 면세가 적용되며 거액 자50% .

산가들의 기부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특정회사 지분의 이상 주식 기부 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는 지난5%

년 도입됐다 이후 정치권이나 관련단체 조세연구원 등에서 이를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1993 . ,

지만 그때마다 경영권 대물림이나 편법적 기업 지배구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번번이 백지화됐다.

관정이종환교육재단 관계자는 현행 증여세 제도는 기업활동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기부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면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제도는 개선돼야" "

한다 고 말했다" .

김병덕 강재웅기자/cynical73@fnnews.com
59) 주식 선의의 기부막는 과세 족쇄 파이낸셜뉴스 자‘ ’ 5% , (2011. 9. 4. )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0922407383&cDateYear=2011&cDat

eMonth=09&cDateDay=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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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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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 시리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년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연구를 진2009

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

첫 번째 기획연구로서 건강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제도 확립과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

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부활성. ‘

화를 위한 세법제도개선 연구 를 통하여 기부관련 세법제도개정안 이월공제기간 년으로 연장 소’ ( 5 _

득세법 제 조 제 항 이 통과되는 첫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34 3 ) .

연구자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이민영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기부문화의 성장과 함께 고액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액기부에 대한 연구와 정보에

대한 요청이 높아졌습니다 부유층의 고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을 기부선진국의 수준.

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두 번째 기획연구가 기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부에 대한 인식과 기부형태를 분석하여 향후 건강한 고

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기획연구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연구[2009 1]

기획연구 부유층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연구[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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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 )

기획연구 를 통해 확인된 부유층 기부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 계획기부2009 2 (planned

의 개념과 실행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전 생애의 라이프사이클과 자Giving) .

산운용 유산상속을 함께 고려하며 계획적으로 기부를 실행하는 계획기부는 유산기부와 고액자,

산기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매우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이 포함되는 계획기부를 개념 법률. , ,

금융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추후 한국사회에 다양한 기부상품과 제도적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기본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자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 )

기획연구 에 이은 후속연구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맥락에2010 3

서 계획기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계획기부의 방식을 모

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미국의 실제 계획기부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법적 환경에의 적용가. ,

능성을 모색하여 향후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기획연구의 발표자료는 나눔지식아카이브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나눔지식아카이브(www.bfdata.org 는 로 아름다운재단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

는기부문화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기부문화연구소의 연구 및‘ ’

조사자료 비영리단체의 모금과 경영에 관련된 교육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획연구 계획기부도입을 위한 연구[2010 3]

기획연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계획기부 연구[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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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유일한 기부문화전문연구소로서 한국사회에 기부문

화가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기부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정확한 통계자료 기부 선, ,

진국의 풍부한 사례들을 제공하는 나눔의 지식창고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

및 조사 교육 출판 정보 교류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비영리단체 실무자들, , ,

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기부문화조사 및 심포지엄◉
격년으로 개인 기업의 기부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기부관련 심층 주제에 대해 국내외 최신기/ ,

부동향 및 선진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인의 기부지수조사 한국인의 기부지수조사 기빙인덱스 는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 ‘ ’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활동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제시합니다 짝수년도 격년진행.( )

기업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업문화에- :

적합한 한국형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홀수년도 격.(

년진행)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국내외 최신 트렌드와 해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소개 한국 기- : .

부문화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과 주제를 소개하는 국제 심포지엄.

기획연구◉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부유층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기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기획연구하여 올바른 정책생산의 방향제시

및 각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부관련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기부와 관련된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부문화 연구의 전

문성을 높입니다 년부터 매월 나눔지식 뉴스레터를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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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사업 자료는 나눔지식 아카이브(www.bfdata.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Tel. 02-766-1004 E-mail research#beautifulfund.org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길 아름다운재단(110-035) 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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